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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토의정서(Pre-2020) 체제 이후에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 
하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
제 기후체제 흐름에 맞추어 2010년 국가 단위의 적응대책 수립을 시작으
로, 2012년에는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시범 기초지자체 33곳을 제외한 
168곳에서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와는 다르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
스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공간적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이 지역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기초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행에 있어 일차적인 주체
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지역적 적응의 첫 단추로 보고, 계획수립과정에
서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 
및 역량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의 적
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지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초지자체 4곳(강화군, 서구, 연수구, 중구)을 선정하였고,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 자료는 문헌 고찰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고, 심층 면접은 정부 및 비정부(컨설팅업체, 연구원
/학계, 시민단체)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내용 분석,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 분
석, 영향요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계획 내용 분석은 문헌 고찰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내용 비교를 위해 4곳 기초지자체의 적응계획 세부시행계획에서 추출한 
공통 목차인 계획 수립 절차, 인식 조사, 중점 분야 선정, 상위계획 검토
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각 계획마다 장․
단점이 있어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였지만, 자체수립 여부에 따라 계
획 내용의 질적 차이가 일부 항목에서 존재하였다.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은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접지의 8개 
질문 영역(조직 구성, 의사소통, 교육∙홍보, 예산, 업무 전문성, 업무 협력, 
리더십, 상위계획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은 각 지역마다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는 조직 구성, 업무 
협력, 예산, 자료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분석은, 심층 면접 결
과를 바탕으로 계획 참여자 및 연구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은, 지역의 적응계획 참여자를 정부 및 비
정부 집단으로 나눈 다음 분석되었다. 정부 집단의 주요 영향요인은 ‘지
자체장 의지∙관심’ 및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으로 나타났다. 비정부 
집단의 주요 영향요인은, 컨설팅업체의 경우 ‘지자체장 의지’ 와 ‘시민의
견 수렴’ 이었고, 연구원/학계의 경우 ‘예산’, ‘담당 공무원 관심∙의지∙역
량’, ‘지자체장 의지’ 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 의지∙
관심∙역량’ 과 ‘지역사회 의견개진’ 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은, 자체수립/시범 기초지자체/섬 지형 여부에 
따라 분석되었다. 우선 자체수립 주요 영향요인은, ‘예산’, ‘취약성 평가 
신뢰도’, ‘지자체장 관심·의지’,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시범 기초지자체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지자체장 관심’, ‘대외 이
미지 고려’, ‘담당공무원 의지·역량’ 이 도출되었다. 섬 지형 주요 영향요
인은 그 선정에 있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지형에 따라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니, 섬 지형의 기초지자체들이 특별히 
육지 지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해 특징적인 영향요인들을 갖고 있지 않았
다. 
  요약하면, 계획 참여자 및 연구 대상지 특성에 따라 일부 특징적인 영
향요인들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
민단체를 포함하는 비정부 집단 영향요인은 공통되는 요인들을 추려낼 수 
없어, 정부 집단의 주요 영향요인처럼 종합할 수 없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돕고 
더 나아가 지역적 적응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지역 간 기후변화 적응계획 내용의 질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응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교
육을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
다. 셋째, 지역의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창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협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초지자
체 수준에서 상위계획을 검토할 때, 내용상 연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연
계 활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취약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 기초 자
료들에 관한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 대상의 적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변화적응 풍
토 마련을 위해 계획 과정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기울인다
면, 적응 정책의 효과성은 증진되고 더 나아가 지역적 적응의 정착은 앞
당겨질 것이다.
  ○ 주요어 :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요인, 계획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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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Pre-2020) 체제 이후에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에
는 ‘적응(Adaptation)’ 개념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
다. 사실 그간 진행되었던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보다
는 ‘완화(Mitigation)’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이 때문에 기후체제 안의 포함요소가 감축에 한정되어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범위가 협소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완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의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도, 향후 수십 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신 기후체제(Post-2020) 하에서 적응전략 및 정책은 완화 정책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온실 가스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Burton, 1996; 고재경, 
2008; IPCC, 2007:89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 기후체제 흐름에 맞추어 2010년에「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제48조)과 동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법정 국가단위의 적응대책인 「제 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1~’15)」 및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을 수립하
였다.
  그리고 상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경우 2012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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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였고, 기
초지자체는 2015년부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
화1)되었기 때문에 2016년 말까지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
을 수립하게 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김진아·윤순진, 2014).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시범 기초지자체 33곳
을 제외한 168곳에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작성이 완료되었다(고재경, 
2015). 또한 환경부에서는 2012년 20개, 2013년 15개 등 총 35개 지자
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
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12년 시범사업 지역 포함 및 ’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인해 35개 시범지역은 33개로 축소되었
다.)
2) 지역과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적응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2)의 역할과 상향식 접근이 
강조된다(OECD, 2006; 고재경 외, 2008에서 재인용). 온실가스 감축은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 기후
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공간 단위는 지역이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적응 주체 역시 지역이다(고재경 외, 2008). 따라서 지역의 기
후변화 적응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사
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후변화는 명백히 지구환경문제이지만 지방 차원에서 정책적 이니셔티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12.27.)에 따라, 기초지자체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행일 : 2015.1.1.)이 의무화되었
다(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2)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의 단위를 기초지자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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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가질 잠재력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도력과 정책결정력을 통해 기후변화 유
발 물질을 배출하는 다양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윤순진, 2005). 또한 지방의제 21의 수립에 따라, 중앙집
중적으로 결정되는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한정되어왔던 기존 지방정부의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
주들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적응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영역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
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와는 다르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
스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공간적 범위가 지역이나 로컬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완화와 달리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지역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재경, 
2008).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역 차원의 적응계획과 대책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므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은, 지역적 적응의 첫 단추이자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하에 지역 
고유의 적응 특성이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에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무엇
보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적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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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적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응 풍토3) 마련을 위해 상기 계획의 
수립 과정을 검토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과정 및 단계를 분석해 
보면,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 및 역량 등을 직․간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수준의 기후변화적응은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 대응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적응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둘러싼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
는, 정책 수립 시 지역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선행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상기 필요성 하에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
는 이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
정에 미치는 영향요인4)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
석해 봄으로써,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적 제언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자체적인 적응 역
량을 함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영향 요인
들 및 제언들은 향후 기초지자체의 적응 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 절감 및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데 활용되어 기후 재난 예방 및 지역적 적응
의 조기 정착에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특정한 네 개의 기
3) 여기서 말하는 풍토란, 여건이나 실정을 말한다.
4) 이번 연구에서, 영향요인은 정책결정요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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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를 선정하여 경험적이면서도 국내의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적응의 이론적 틀을 실제 지역에 적
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
성을 진단하는 연구로써 가치를 지닌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미치는 영
향요인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기후변화 적
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초지자체 4곳(강화군, 서구, 연수
구, 중구)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는 해안 도시로서 상대적으로 
[그림 1] 연구 대상지 4곳의 위치
출처 : 두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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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도시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기 쉽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가영․김인애(2008)에 따르면, 인천은 16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기후변화 취약도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특히 적응능력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에 선정되었는데, 이는 환경역량이 낮은 편이고, 경제적 
능력도 높은 편이 아닌데다가, 산업구조도 1차와 2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적응능력지수가 종합적으로 낮게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응능력이 낮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연안 지역에 
위치한 인천광역시는 지역 차원의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
에 본 연구의 대상지로서 의미를 지닌다. 부연하면, 인천광역시는 기후변
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 
계획 입안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6). 따라서 다
른 지자체보다는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분
석해낼 수 있어 연구 가치가 있다.
  실제로도 인천광역시는, 서구에 김포 매립지가 입지해 있고 해안가에 
공단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인천기후․환
경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벌이고, 연수구에 GCF7)를 
5) 민감도 지수, 기후노출 지수, 적응능력 지수를 종합한 취약성-탄력성 지표
(VRI)의 지역별 분포 결과, 인천은 제주도, 충청남도에 이어 3번째로 기후변
화 취약성이 높았다.
6) 일례로, 인천광역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김
진아·윤순진, 2014).
7)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조
성된 국제 금융 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16)에서 합의된 새로운 기금이다. 2012년 11월 카타
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CF 사무국 유치를 정
식으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12월 4일 공식 출범하였다(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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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여 기후변화 적응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완
화․적응 활동들을 수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연안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10곳의 기초지자체(8개 구 및 2개 군)8) 중에서도 
4곳의 기초지자체(강화군, 서구, 연수구, 중구)를 연구 대상지로 삼은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4곳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
립을 완료한 지역([표 1] 참조)이므로 연구 대상지로 선택했다. 아무래도 
이번 연구가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을 탐색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지역보다는 이미 완료된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삼는 게 전체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
는 데 더 적합하다. 
[표 1] 인천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현황
기초지자체 추진방식(진행단계) 용역기관 완료시기
부평구 연구용역(완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15.10
중구 연구용역(완료) (사)정보사회개발연구원 ‘15.12
계양구 연구용역(준비중) (계약의뢰중) ‘17.09
동구 비용역(미추진) - ‘17.10
강화군 비용역(완료) - ‘15.12
서구 비용역(완료) - ‘15.12
남동구 비용역(수립중) - ‘16.12
남구 비용역(수립중) - ‘16.12
옹진군 비용역(수립중) - ‘16.12
연수구 연구용역(완료) 서울대학교 ‘13.11
출처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부터 메일 답변(2016.12.08. 도착)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8XXXXXXX856).
8) 인천은 8개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2개
군(강화군, 옹진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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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4곳은 연안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국가(환경부) 차원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사업9)을 수행하고 GCF 사무국 운영 및 관리를 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선도하는 기초지자체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
  강화군과 서구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적응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또한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는 4곳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들을 추출하고, 더 나아가 
이 영향요인들을 분류 및 분석하여 향후 지역적 적응에 도움을 줄 만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것이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충남 논산시와 함께 환경부의 기
후변화 적응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
업은 크게 기후변화 친화공간 조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증진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인천광역시 연수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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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이론 및 과정
  정책결정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Easton(1953)의 체제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투입·형성·산출 3단계로 구
분하고 있으며, Jones(1977)는 문제규명, 정책개방, 정책집행,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종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Dror(1983)는 기본적으로 
위의 정책결정모형에 정책환류를 첨가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의 정책과정
에 관한 이론들도 위의 소위 합리주의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
다(오영석·박태식, 1998)10).
  거시적으로 보면 정책형성 과정(정책결정 과정)은 정책을 매개로 한 정
부(공공기관)와 국민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투입(input) - 전환
(conversion) - 산출(output) - 환류(feedback)’ 로 이어지는 체제로서 
파악할 수 있다(안해균, 1992). 이를 단순화하여 표시하면 [그림 2]와 같
다.
  환경으로부터 정책결정 체제에 투입되는 것은 크게 요구(demand)와 지
지(support)가 있다. 국민(주민)들이 주택 문제, 입시 문제, 환경 문제, 물
가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정책결정 체제(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요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지는 정책결정 체제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조세나 징병 제도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10) Dye(1981)도 정책과정을 문제의 규명,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의 합법화, 정책
의 집행, 그리고 정책의 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오영석·박태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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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으로부터 투입(특히 요구)이 정책결정 체제에 의하여 수용되게 되면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된다. 즉, 이 과정이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정
책의제설정과정이 되는 것이다(박호숙, 2005).
  전환 과정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책결정 체제(정책결정 기관)가 환경으
로부터 투입된 요구를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안해균, 1992). 전환
은 정책결정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핵심이 된다. 미시적 입장에
서 보면 이 전환 과정이 바로 정책결정 과정인 것이다.
  산출은 전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 기관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을 의미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사업, 지
시, 명령, 법률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안해균, 1992).
[그림 2] 정책결정 체제
출처 : 박호숙, 2005; 오영석·박태식, 199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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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란 정책결정 기관이 만들어낸 정책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투입이 형
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다시 투입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형성 체제로 환류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 환
류는 정책 평가(특히 사후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네트워크
(network)가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네트워크는 정책결정과정에 관
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로 형성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Benson, 1982; 오
영석·박태식, 1998). 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3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참
여자들 간의 의존성(dependency), 참여자들이 엮어 가는 역동적 과정
(processes), 그리고 이 의존성과 과정이 만들어 내는 일정한 유형의 제도
(institution)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이해집단들의 정책적 행
위들을 총칭하여 게임(game)이라 부를 수 있다(Klijn, 1996; 오영석·박태식 
1998).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그림 3])도 [그림 2]의 체계와 유사하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반대하
고 찬성하고 협상한다(오영석·박태식, 1998).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
성과정에는 일반시민, 이익집단, 언론기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와 중앙정
부, 광역정부 및 지방정부 같은 공식적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정책문제의 정립과 채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경훈, 201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을 나타내는 [그림 3]에서 1단계는 정책형성과
정으로서 정책의제가 정책실무자에 의해 입안되어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
되는 과정이다. 2단계인 정책집행 과정은 형성된 정책이 각 실·국에서 집행
수단(법, 조직, 인력, 예산 등)에 의해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한다. 3
단계인 정책평가 과정에서는 정책집행이 종결된 후 내·외부의 평가기관에 
의해서 정책과정평가(정책결정, 집행의 합법성, 적시성 등)와 정책결과평가
(정책집행 결과의 효과성, 능률성 등)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마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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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평가의 결과는 정책결정, 정책집행 단계에 환류되어 결정 또는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에 활용된다(고경훈, 2010).
  특히, 정책형성과정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고안된 정책대안들을 대상으
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대상집단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stakeholder)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주민접점의 현장에서 주민
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점이 매
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경훈, 2010).
  종합하면 정책형성과정은 정책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정책문제 
의식의 유발로부터 정책문제의 정립, 정책문제의 채택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은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
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정책형성은 정책과정의 전반에 걸쳐 총괄
적인 고려와 판단이 요구되어지므로 정책과정 중에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당한 정책문제의식의 유발과 형성, 그리고 적확
한 정책문제의 정립 및 채택으로 이루어진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 질을 높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모식도
출처 : 고경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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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고경훈, 2010).
  무엇보다 정책과정의 여러 단계 중에서 정책형성과정은 기술적 묘사를 
포함하여 경험적·실증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고경훈, 2010), 기초지자
체를 대상으로 경험적 사례를 연구하는 이번 연구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림 3]의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할 때, 정책형성과정과 더불어 
정책집행과정 및 정책평가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책결정과정의 피드
백을 연구할 수 있어 정책적 함의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 아직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 국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에도, 올해 8월에 환경부에서 배포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 이행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행 및 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정책형성과정의 중요성과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
응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과정(정책
형성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2) 기후변화적응정책 체계 및 과정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기후변화적응정책의 체계 및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적응
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관련 국제기구(UNFCCC, UNDP, UNEP 등)에서 발
행한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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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윤순진, 2014). 적응 가이드라인 내에는 적응계획의 전반적인 과
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들도 수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일반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유사하며, 에
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우리나라의 적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분석 
연구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었던 UNDP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11)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적응정책 체계 및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pment Programme, UNDP)에
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
(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
의 취약성 및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여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신임철·임재규, 2004).
  [그림 4]의 총 7개 단계들은 UNDP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를 이루며, 각각의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APF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는 각 국가별 기존의 작업 정도, 필요, 목표, 그리고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4]에 기술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의 기본 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과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
과 목적 정의, 프로젝트 팀 구성, 취약성과 적응에 대한 기존 정보의 재
검토 및 종합, APF 프로젝트 설계가 포함된다. 이 작업들을 통하여 프로
젝트의 목적, 활동, 성과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포함된 상세한 실행계획
11)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pment Programme, UNDP)에서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 정책 체계(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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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된다(신임철·임재규, 2004).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 단계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취약성의 특성과 
취약성과 관련된 적응범위를 분석한다. 본 단계는 네 가지 주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기후 위험과 잠재적 영향 평가,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정
책과 조치를 포함하여 적응 경험과 적응 능력 평가, 사회·경제학적 조건
과 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연속적이기 
보다는 매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작업을 통하여 우선순위의 시스
템이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취약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가
능한 적응 옵션을 개발하게 된다(신임철·임재규, 2004).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미래 기후와 그에 대한 취약
성, 그리고 미래 기후에 의한 위험이 사회·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즉,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는 미래의 기
[그림 4] 기후변화 적응정책 구축 체계
출처 : UNDP, 2004; 신임철·임재규,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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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연자원,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장애요소와 기회요소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우선순위의 시스템에서 미래 기후와 관련된 위
험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미래 위험 요소에 시스템이 노출되는 것을 감
소시키는 방향으로 적응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신임철·
임재규, 2004).
  ‘적응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현재의 취약성과 미래 기후와 관련된 위
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정책의 옵션과 적응 조치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기존 APF 작업의 종합, 정책 옵션과 조치의 형식화, 정책
과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적응 전략의 형식화 과정을 통해 개발 계획, 
관련 법률 제정, 특정한 정책이나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들을 포함하는 적
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한다(신임철·임재규, 2004).
  ‘적응 과정의 지속’ 단계에서는, APF 적응 프로젝트에 의해 시작된 적
응 전략을 실행하고, 감시/평가하며, 유지하기 위한 단계이다. 본 과정은 
새롭게 시작된 적응 과정과 기존의 적응 과정 및 계획을 효과적으로 통합
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통찰력 있는 감시·평가 과정을 수립하
고, 적응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대응 메커니즘을 만들어 APF의 전략, 정
책, 조치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단계도 앞선 다
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신임철·임재규, 
2004).
  이 다섯 단계 이외에, ‘이해당사자 참여’ 와 ‘적응 능력 측정과 강화’ 는 
APF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 모두와 관련된 교차 요소이다.
  우선, ‘이해당사자 참여’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인지, 이해당사자의 역할 
명시, 이해당사자에게 각 APF 단계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주요 이해
당사자의 참여 실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과정을 
수행하고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자체가 적응과정의 공정성과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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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참여 계획은 조심스럽게 설
계 및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관리되어야 한다(신임철·임재규, 2004).
  가령, 어떤 이해당사자는 적응 프로젝트 내내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참
가하며, 또 어떤 이해당사자는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 
요소의 목표는, 이해당사자들의 유형이 어떠하든 그들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일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참여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를 APF 요소의 적절한 단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할 사람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며, 그들과의 대화과
정을 관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신임철·임재규, 
2004).
  또 다른 교차 요소인 ‘적응 능력 측정과 강화’ 요소는, 기후변화와 변동
에 대응하려는 활동들을 국가 차원의 적응 능력 향상 및 강화와 연계시키
는 단계이다. 본 과정은 적응 능력의 측정 및 평가 방법과 강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신임철·임재규,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국가·중앙부처·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는 [그림 5]와 같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각 정책 주
체들이 수립하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간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 적
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서는 이를 활용하여 적응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수립 과
정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두 수립 주체 간 세부적
인 연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해당 지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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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들에게 전달되어,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
정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적응 계획 수립에 대해 관련 예산을 지원
하고, 지역의 적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앙 정부 차원
에서 배포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수립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 과정은 ‘준비 – 수립 – 시행’ 의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계획수립 (사전)준비단계’ 에서는, 원활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조
[그림 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
출처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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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력을 구성12)하는 등 계획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수립 단계’ 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
는 단계로, 당해 지역의 자연현황 및 특성, 기후영향 및 전망, 기후변화 
12)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조직은 이해당사자(소관부서 담당자 등)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6]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 및 세부절차
출처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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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분석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방향성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다. 더불어 향후 적응대책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등 이행 기반을 확립하
고 완성된 계획을 확정 및 공표하는 논의까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계획 시행단계’ 에서는, 전 단계에서 수립된 기초지자체 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점검
하고 평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획수립(정책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논
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 시행단계’ 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1)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연구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
립을 위한 취약성 분석, 그리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영(2009)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에서, 기후변화 적응정
책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기후변화 예측에 근거하여 현재의 예산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
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라는 과학 연구개발 분야와 연구결과를 실질
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정책수립 분야가 긴밀한 협조 속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휘철 외(2012)의 ‘기초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지원
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 에서는, 기존의 CCGIS(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에 기반한 기초단위 취약성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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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GIS(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를 제
작 및 활용하여 16개 적응관련 시범사업 기초지자체의 중점분야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인 취약성 평가지도 및 평가도구를 제공
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명수정 외(2009)는,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Ⅰ’ 에서, 우리나라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
가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사상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명수정 외(2010)는 그 후속 연구로 ‘기후변화 적
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Ⅱ’ 를 진
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피해이력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단위의 기반시설 위험도 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명수정 외(2012)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유망 산업 발굴 및 활
성화 방안 연구’ 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에 주목하
여 기상, 건축, 식품안전, 보험, 금융 산업에서의 새로운 유망산업을 도출
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을 강조하면
서, 기후변화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적응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기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 피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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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으로 적응 전략이 대두되면서, 기후변화 영향(폭염, 해수면 상
승, 집중호우 등)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
한 연구들이 마련되고 있다.  
  고재경 외(2008)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 지자체 기
후변화 적응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지역 단위 기후
변화 적응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자체의 적응 역량 구축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자연재해 정
책과 제도를 적응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기반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지현․고재경(2012)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특
성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수준과 정책지지 특성을 분석하여 인식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공무원
의 적응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채희문 외(2011)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인식조사를 통한 적응대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부문별 인식도 조사
결과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9개 부문에 대해 시급성 및 중요성을 평가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재해 및 물관리 부문의 시급성과 중요성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 시급성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척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시급함에 쫓기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중히 수립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정호 외(2010)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시범적용’ 에 관한 연구에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책 및 적응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 적응능력 평가 방법론을 개발
하였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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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체계를 도출하여, 지자체 고유의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
였다. 
  정휘철·이상민(2013)은,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활용 방안’ 에 관한 연구에서,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당사
자들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능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기
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성에 주목하여, 불확실한 기후변화 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적응정책 수립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도 존재하였다.
  김진아·윤순진(2014)는,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 라는 
연구에서, 지자체 대상의 적응계획과 적응계획 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비
함에 주목하여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과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과정과 내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충익(2011)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의사결정 과정과 
함의’ 라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지자체의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의사
결정과정을 경제학적 모델링을 통해 복구투자와 예방투자의 관점에서 살
펴보았다.
  고재경·이우평(2015)은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연구’ 에서, 다
층적 거버넌스 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 단위의 적응 거버
넌스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 투자, 지역 단위 
파트너십의 확산, 적응정책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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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의사결정과정,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과정 분석 등 
그 연구 형태는 비교적 다양하다.
  우선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해육·고경훈(2010)의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에서
는 임실군의 치즈밸리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의 관계, 상호작용 등을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행
위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낙영(2002)의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연구에서는, 경상북
도의 정책형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특성을 조망하고 그 다원화 경
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는 도지사, 여론, 준
거 시민단체의 활동 등이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기업 및 지방의회는 
지방정책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
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시도 등이 지방정치의 다원화 경향
과 연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을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한동효 외(2009)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연
구에서,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진주시의 
2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개별사업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자체 요인보다는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상급기관, 지방의회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행
정기관 내부요인(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공무원의 헌신도, 지방의회의 협
조 정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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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향후 보다 나은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됨을 역설하고 있다.
  오영석(1998)의 ‘지구환경정책의 지역정책화과정에 관한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지방의제 21」을 하나의 정책의제로 채택한 
과정과 이유, 그리고 각 지자체의「지방의제 21」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역정책화하기 위해서
는,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보전의지가 강해야 하고, 정책 수행
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및 의지가 있어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내·외부 요인들의 확보는, 환경의제의 지
역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혜영·이재성(2008)의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주민참여 활
용에 대한 연구’ 에서는, 강남구 온라인 주민설문 운영실태 분석과 더불
어 강남구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에 대한 정부대응도를 조사하였
다. 분석 결과, 주민설문은 정책형성단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고, 설문
지 형태나 설문의 실시시간 등에 따라 주민참여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강남구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
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정책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한 결과, 여전히 주민참여가 정책과
정에서 절차상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는 행정학 및 정
책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오영석․박태식(1998)은,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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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은 기존의 특정한 정책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정책결정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이 시사하는 특
징들을 관찰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가
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로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표현되는 상급기관의 관
여와 단체장의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고경훈(2010)은,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K시 공무
원의 인식 및 행태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에서,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
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형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시간과 자원 확보, 공무원 개인의 정책 전문성 향상, 새
로운 지식습득과 학습기회의 부여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고,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집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고 결론내
리고 있다.
  최철원(2009)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
여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체계와 행태도 정책
형성과정에서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수용을 결정토록 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문기․박성호(2011)는, ‘서울시 행정체제 개편의 의사결정 구조 탐색: 
서울시 공무원․전문위원의 주요 행위자 인식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 집행(개편)이 낮은 이유를 지방의 관점에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과 내부 행위자 간 관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과 전문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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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논의가 해당 지자체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행
위자 간에도 개편을 위한 신뢰와 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
자체 내의 낮은 신뢰와 협력 가능성의 인식은 주요 행위자의 실질적인 영
향력 인식과도 연동되어, 지방의 정책과 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여전히 중
앙 및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박천호․변녹진(2013)은,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
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비교 연구’ 에서, 정치적 민
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환경변화가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일
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란 전제 하에서, 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이
익집단13)의 영향력과 정책 활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대되
었으나, 여타 정책 주체14)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활
동 측면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역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창원(2000)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상황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을 선정한 후, 실증적으
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리더십 행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와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기초단체장들은 광역단체장들보다 영향
력 행사 행동, 정보탐색 및 전파 행동, 변혁적 리더십 행태를 많이 사용
하는데, 이러한 리더십 행태는 기초단체장의 리더십 효과성을 제고하는 
13) 여기서 말하는 이익집단이란, 지방정책결정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시민단체, 시민, 산업계 등을 지칭한다.
14) 정책 주체는 이익집단과 그 범위가 겹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자로서 기능하는 시민, 시민단체, 산업계, 공무원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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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역단체장들은 기초단체장들보다 관계형성 행
동과 의사결정 관련 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한 리더십 행태가 광역단
체장의 리더십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는 지방
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라 리더가 실제로 수행하는 리더십 행태가 차이난다
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 역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을 다룬 기존 연구들 및 기초지자체
의 정책결정요인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결과
를 분석하는 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질적
으로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의 기후변화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그 대상지가 한 곳
이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숫자이거나 했는데, 이번 연
구의 대상지는 지역 특성이 구분되는 4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지닌다.
  이외에도, 수많은 공공정책 결정요인 연구가 있지만 그 중 기후변화 적응 
의제를 둘러싼 정책결정요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지역 차
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수립과정(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므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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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연구 모식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흐름에 맞추어 기초지자체가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받게 되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 연구 방법을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실생활 속의 사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사용해 충분
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적응 의제가 기초지자체 수준
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 및 계획
으로까지 연결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그 사례의 전반적인 측면을 있
는 그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기술 또는 설명하는 방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례 연구는 어떤 사회적 단위 또는 현상을 하나의 전체
로서 보는 접근방법으로, 부분적인 특성을 분석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전체
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건과 정책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병섭, 2010).
  사례 연구는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를 자세하게 보는 장점이 있어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사례 연구는 탐색적
이기도 하고 설명적이기도 하며 발견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므로, 이론검
증이나 가설의 확인보다는 이론개발, 가설의 탐색에 장점이 있다(김병섭, 
2010).
  다만, 사례 연구는 연구대상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기 때문에, ‘날 것 그
대로’ 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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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자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 즉, 조사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연구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단일 또는 소수의 사례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변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병섭, 2010). 
  이번 연구는 4곳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 수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
구를 수행하면서 소수의 사례에 적합한 사례 연구 방식을 선정하였다. 또
한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분야에서 향후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사례 
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및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연구 자
료를 수집하고, ‘설명하기’ 와 ‘사례통합’ 과 같은 사례 연구의 질적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계획수립과정 및 도출된 영향 요인들을 질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1) 자료 수집 방식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였다. 
(1) 문헌 고찰
  문헌 고찰은 보고서, 일기, 신문기사, 논문 등 문헌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각 문헌의 내용들을 비교하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헌 고찰이 행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수행하기 전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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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
하여 요인 분석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문헌 고찰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
한, 반구조화 심층 면접에 사용될 질문 내용들을 확정 및 구체화하는 데
도 문헌 고찰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하는 과
정에서도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정책적 시사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으로는, 각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원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자료, 환경부 수립지침, 기후
변화적응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각 기초지자체의 보도자료 등이 있다.
(2) 심층 면접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한 요인 분석틀 및 요인 분류 
기준 등이 확립되고, 구체화된 심층 면접지가 마련된 다음에는, 심층 면
접을 수행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헌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심층 면접은, 질문자와 답변자의 면대면 대화를 통해 면접이 이루어지
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질문을 반복하거나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 수집에 있어 유연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며, 
타당도 높은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김병섭, 2010). 또한, 양
적 연구 방법으로 대별되는 설문조사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현상 이
면의 원인, 요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순진∙이승지, 
2013). 단, 질문자의 역량에 따라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주의를 요한다(김병섭, 2010).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선호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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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양적 분석 방법보다는 계획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한 심층 면접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더 적절하기 때문
에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심층 면접에는, 반구조화 면접 방식이 사용되었다. 
반구조화 면접 방식이란, 개략적인 면접 문항들을 사전에 추린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때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탄력적으로 연구 자
료를 획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구조화 면접방식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서만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면접대상자의 특성이나 면접 당시의 환경, 면
접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수적인 질문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윤순진∙이승지, 2013). 
  특히, 반구조화 면접 방식은 조사 결과에 면접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① 심층 면접 일정
  심층 면접은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1~2시간 내외로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에 앞서, 면접 대상자들에게 연구
자의 연구 계획서, 반구조화 질문지 등을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전화상으
로 미리 면접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②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 방식의 하나인 ‘판단표본추출
(judgement sampling)’ 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의도적으
로 추출하는 방식이며, 연구자가 모집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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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남궁근, 2009). 
  판단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 대상자를 지역 정책결정과정
에 관여하는 관련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
기 위해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다루어지는 정책결정 참여자에 관한 문헌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지방정치의 관점(지방권력구조 : local community power 
structure)에서 지역적 정책과정은 다양한 지역행위자가 참여하여 자원 
및 권한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되며, 참여자들의 상대적 
영향력 수준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일련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Laswell, 1951; 박기관, 2004; 이승종, 2003; 정문기․박성호, 2011). 보
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지역 내 다양한 참여자(행위자)’ 의 범주로는 단
체장 및 관료(집행부)․지방의회․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기업․언론 등이 제시
된다. 특히, 단체장 및 관료조직․지방의회․지방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은 지
역적 권한의 귀속에 따라 중심적․공식적 행위자로서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유재원, 2002; 박기관, 2004; 정문기․박성호, 2011).
  지역 내 주요 의사결정 행위자로서 단체장 및 관료조직의 중요성은 논
란의 여지가 없다. 특히, 민선 단체장의 경우 지방행정 및 지역주민의 대
리인으로서 지역의 많은 정책영역에 직접적․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Connelley․Zhang․Faerman, 2008; 정문기, 2009; 임도빈, 1997; 정문기․
박성호, 2011). 또한 관료조직 역시 단체장에 대한 종속 및 갈등의 가능
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실무를 관장
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박종민 외, 1999; 정문기․
박성호, 2011). 한편, 지방의 정책이 집행기관은 물론 지방의회의 공동 
노력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입장으로부터 지방의회 또한 중요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Chandler, 1988), 지방정부 권한의 원천이자 권력의 주
체라는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 및 주민들의 조직적 참여(시민단체) 또한 
지방의 의사결정 구조의 주요 구성축이라 할 수 있다(박기관, 2004;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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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박성호, 2011).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언급되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자 집단들을 참고하여,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과 관련된 참여 집단을 정부 및 비정부로 구분하여 [표 2]와 같이 선정
하였다.
[표 2] 심층 면접 대상자 특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A 11/4 75분 강화군 O
인천광역시 서구 B 11/10 90분 서구 O
인천광역시 중구 C 11/18 85분 중구 O




컨설팅업체 ㈜ 웨코스 E 11/13 95분 연수구 O
연구원/학계
경기발전연구원 F 10/4 45분 X
인천발전연구원 G 10/31 120분 연수구 O
서울대학교 H 11/9 100분 연수구 O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I 11/29 90분 X
시민단체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J 11/14 110분 X
강화도 시민연대 K 11/15 75분 X
  [표 2]에 제시된 심층 면접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지 4곳의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며, 이들 
명단은 계획 원문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 기관 및 자문위원 명단을 참조하
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정부 집단 4명 및 비정부 집단 7명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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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정부 집단에는 연구 대상자 4곳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을 포함
하였다. 다만,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심층 면접
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기초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시 광역지자체나 중
앙정부의 지원∙역할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은 기초지자체 공무원 면접 
시에 질문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비정부 집단 중에서는, 기초지자체 계획수립 용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 대상자를 결
정하였다. 단, 연구 대상지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는 
참여 연구진으로서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인천이나 경기도의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지자
체 기후변화적응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원 연구진을 심층 면접 대상자
로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서술하려 하였다.
  비정부 집단의 시민단체는 연구 대상지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원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층 면접 과정에서 추천을 
받거나 기초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시민에 대
해서도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의 적응계획에 관해 대표
성을 가지는 주민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 원문에 포함된 주민 인식 
조사로 대신하였다. 
  [표 2]에서 계획 참여 여부는 이번 연구의 대상지인 4곳의 기초지자체
에 한정하여 심층 면접 대상자가 이 지역들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계획 참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획에 직접 참여한 심층 면접 대상자를 기준으로 그 참
여 지역을 명시하였다.  
③ 심층 면접지 구성
  반구조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심층 면접이므로, 문헌 고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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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개략적인 질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환경부에서 실시한 ‘1차 및 2차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조사’ 에 
수록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각 주체별 인식 조사에 사용될 기본적인 
질문 내용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2008)’ 및 ‘기
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특성 연구(2012)’ 등을 참조하
여,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심층 면접 문항들을 세부적
으로 확정했다. 
  또한,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지자체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들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론
에 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추가로 영향요인들을 추출해낸 뒤 집단별 심
층 면접 문항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 항목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원문 내용을 분석하여 이
를 심층 면접지에 반영하였다.
  아래의 [표 3]와 [표 4]은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질문들은 제외
하고, 심층 면접 대상자들을 정부 및 비정부 집단으로 묶어 각 집단별 공
통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의 정부 집단에 대한 공통적인 심층 면접 질문 영역은, 총 9개의 
항목(조직구성, 의사소통, 교육∙홍보, 예산, 업무 전문성, 업무 협력, 리더
십, 상위계획 연계,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업무 전문성 영
역은, 기후변화적응 의제가 내용 이해 측면에서 전문성을 요하며, 자료의 
획득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또한, 의사소
통 및 업무 협력 영역의 경우, 기후변화적응이 융∙복합적인 개념이기 때
문에 정부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 및 상위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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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 면접 질문 목록(정부)
질문 영역 세부 질문 예시
조직구성
• 기후변화 적응 전담부서 및 인력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업무교체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의사소통
•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환류 및 평가 시스
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교육․홍보 • 기후변화적응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적응 관련 역량을 함양할 만한 정보나 자료가 충분합니까?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
까?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업무에 얼마나 종사하셨습니까?
• 본인은 업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협력
•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협력은 진행 중입니까?
• 시민 단체와의 업무 협력은 진행 중입니까?
• 동일기관 내 타 부처와의 협업은 진행 중입니까?
•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의 협업은 진행 중입니까?
• 중앙정부인 환경부와의 협업은 진행 중입니까?
리더십




• 상위계획과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타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표 4]의 비정부 집단에 대한 공통적인 심층 면접 질문 영역은, 총 4개
의 항목(참여, 업무 협력, 상위계획 연계,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
적으로 정부 집단에 비해 그 질문 영역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로 대별되는 비정부 집단에
서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한정하였을 때,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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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나 조직 구성, 리더십 등은 계획 자체의 수립 유무나 계획 내용의 
질적인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비정부 
집단의 조직 규모나 운용 예산 규모가 정부 집단보다는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부 집단 단위에서는 참여나 업무 협력이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
이 있다고 보았다.
[표 4] 심층 면접 질문 목록(비정부)
질문 영역 세부 질문 예시
참여
•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본인이 속한 기관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비참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 협력
• 본인이 속한 기관과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및 관련 시민단체 / 전문 연구기관과의 적응 업무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그 상위계
획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서, 지역 특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까? 
기타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2) 자료 분석 방식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기’ 및 ‘사례통합’ 과 같은 사례 연구의 질적 분
석 방식을 활용하여, 문헌 고찰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내용들을 비
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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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기’ 기법은, 발생한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해서 예측
하였던 인과적 연결이 실제로도 그러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기법의 목
적은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사례 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주
로 설명적 사례연구(explanatory case studies)에 많이 사용된다(Yin, 
2005). 
  본 연구는 4곳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사례연구이므로 개
별적인 사례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설명하기’ 기
법을 적용하여 모든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
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설명하기’ 기법과 함께 ‘사례통합’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독립적으로 수행된 개별적인 
사례연구(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구된 경우)를 조합하거나, 동일한 
연구가 여러 개의 사례로 구성된 경우 그 사례들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Yin, 2005).
  이러한 ‘사례통합’ 분석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많은 수의 사례를 조
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례의 속성을 얼마나 통찰력있게 
해석하는가가 관건이다. 결국, ‘사례통합’ 기법은 사례의 한 가지 속성뿐
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서(Yin, 2005),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다양한 속성들을 다루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요인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및 심층 면접을 통해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도출되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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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별 영향요인과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그 요인들을 분
류할 것이다.
  이 분류 방식은 각 계획 참여자 집단이 가지는 자체 특성, 그리고 각 
연구 대상지가 내포하는 고유한 습성에 주목한 것으로, 사례 연구에서 주
목하는 각 사례의 맥락 파악 등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계획 참여자(정부 / 비정부) 집단별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
정의 참여 시기·방법·관심 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참여 주체별로 
중시하는 영향요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 참여자의 특
성을 고려한 영향요인 분류·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참
여자를 정부 집단(기초지자체 공무원) 및 비정부 집단(컨설팅업체, 연구원
/학계, 시민단체)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지(기초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된 영향요인
들을 분류해 보는 것도 사례 연구에 적합한 요인분석 방식이 될 수 있다. 
부연하면, 기초지자체별로 적응 의제 접근 방식·대응 양상, 지형 특성, 관
심 정도 등은 지방정부 여건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주목하여 영향요인들을 분류하다 보면 기초지자체의 상황을 고려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이번 연구의 대상지인 인천광역시 내 연안 지역에 위치한 
4개의 기초지자체 특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그 대응 양상의 차이에 기인
한 요인 분류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은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초지자체이고, 연수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외부 용
역을 통해 계획 수립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의제에 대한 관심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요인 분류
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GCF 유치 및 관리 / 환경부 지정 적응 시범 
기초지자체 선정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나머지 3곳의 기초지자체는 비시범 기초지자체로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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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응 전략을 수립·수정 중에 있다.
  셋째, 기초지자체의 지형 특성에 근거한 요인 분류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대상지인 4곳의 기초지자체 모두 바다와 인접한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중구는 
섬 지형을 지니고 있어, 육지 지형인 서구와 연수구에 비해 기후변화 영
향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섬 지형을 지닌 기초지자체와 육지 지
형을 지닌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다면, 차별화되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2. 연구 모식도
1) 요인 분석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및 기후변화적응
에 관한 이해당사자 인식 연구를 포함한 선행 연구들과 기후변화적응정책
의 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이번 연구의 요인 분석틀([표 5])
을 선정하였다. 
  [표 5]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
는 예상 요인들을 정리한 요인 분석틀로서, 기후변화적응의 특성과 지역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기후변화피해는 지역에 국한하여 초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
화적응을 논할 때는 지역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후변
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적응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지역 담당 공무원의 적응 
인식 정도, 적응 관련 교육, 적응 사업 예산 등 지역의 적응 여건을 나타
내는 요인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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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행동 주체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국
제기구, 기업, 지역사회, 개인 등으로 다양하며, 기후변화 적응부문도 수
자원, 재해, 농업, 대기, 해양, 보건, 방재, 산림, 생태계, 도시, 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고재경, 2008),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온실
가스배출 등으로 대별되는 기후변화완화 업무에 비해, 기후변화적응 업무
는 해당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타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
된다. 이에, 예상 영향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후변화적응의 상기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및 업무 협력에 중점을 둔 세부요인들을 도출
하였다. 
  이외에, 나머지 예상 요인들은 문헌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채워 넣었다. 연구자는 기후변화적응이라
는 새로운 환경의제가 지역 단위의 정책결정으로까지 이어지려면 기초단
체장의 의지나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요인 분석틀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표 5]의 요인 분석틀은, 각 계획 참여자별 심층 면접에 
사용될 세부 질문 문항들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심층 면접 결과 
도출된 세부 영향요인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더불어 지역
의 기후변화 적응 여건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데도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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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지자체와의 정책조정 및 대응능력
•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체계 활용 여부
경제적 
인센티브




• 관련법의 타당성 검토





• 지자체 공무원의 적응인식 정도
• 적응관련 인력 및 전담팀 유무 
• 적응 관련 예산 유무
• 적응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 타 부처 및 사업과의 협업 여부
•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 간 협력 여부
• 시민단체/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의사소통 여부
단체장 
리더십
• 기초지자체장의 계획 수립 의지






• 정책의 형성․수용과정의 참여 여부




• 정책의 형성․수용과정의 참여 여부




• 정책의 형성․수용과정의 참여 여부
• 정책의 형성․수용과정의 참여 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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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틀
  [그림 3]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모식도와 [그림 4]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구축 체계, 그리고 [표 5]의 요인 분석틀을 참조하여 이번 연구
의 분석틀([그림 7])을 확립하였다.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이 가운데 정책형성과정에 주목하여,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
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심층 면접을 통해, [표 5]의 요인 분석틀에 제시된 예상 요인들이 실제
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예상 영향요인으로는 선정되지 않
[그림 7]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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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영향요인들을 탐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실제 영향요인들은 요인 분석틀에 의거하여 중분류
가 이루어질 것이며, 각 지역의 적응 여건 분석 결과와 결부되어 지역의 
적응 풍토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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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도
  이번 연구의 흐름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흐름도
문헌 
고찰
• 정책결정요인, 공무원 인식특성 등에 관한 선행 연구 수행
•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내용 분석
분석틀 
설정
• 문헌 고찰을 통해 추출한 관련 정보들(계획 참여자들 





• 문헌 고찰 결과 및 요인 분석틀을 기반으로, 심층 면접 때 
사용할 세부 질문 목록을 작성
•
 





• 심층 면접지를 사전 제공한 후, 현장에서 답변 내용을 
당사자 허락 하에 녹음 및 전사





•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 여건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영향요인 도출
• 요인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도출된 세부 영향요인들을 
재분류





• 기초지자체의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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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후변화 적응계획 내용 분석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원
문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지
자체별 적응 여건이나 수립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추가 영향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분석은 4곳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목차
를 각각 비교하여, 목차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연하면, 계획 원문을 크게 공통 목차인 4개 항목(계획 수립 절
차, 인식 조사, 중점 분야 선정, 상위계획 검토)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1. 계획 수립 절차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지인 기초지자체 4곳(강화군, 서구, 중구, 연수구)
은, 2014년 7월에 배포된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그림 6]의 기
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4곳 기초지자체
의 계획 수립 절차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큰 틀에서 보면, ‘계획 수립 





  연수구의 경우, 시범 지자체로서 2013년 11월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아무래도 시범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중
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획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숫자가 나머지 3곳의 기초지자체보다 많았다15). 이 점은 
[그림 8]의 계획 절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계획 절차의 질적인 차이
를 만들었다. 
  연수구의 계획 수립 절차는 [그림 6]의 수립 절차 가이드라인과 비교
해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능력 분석 및 평가지표 구축’, ‘정책 및 사업 
건의사항’ 이 추가되었다. 
  나머지 3곳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분석 및 예측 수
준에서 계획 수립 준비 단계가 마무리되었지만, 연수구의 경우에는 이 수
준을 넘어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조사 과정이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 추가되었다. 
  부연하면, 나머지 3곳 기초지자체의 계획 원문에는 지역 현황 및 특성 
부분에 자연 및 생활환경(입지여건, 면적, 지형, 생태계, 상∙하수도)과 인
문 및 사회환경(인구, 토지이용, 주택현황, 산업 및 경제현황, 도로 및 교
통, 에너지 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연수구 계획 원문에
는 상기 내용들에 더해서, 구의 재정 상태, 복지행정 서비스, 쓰레기 배출 
및 수거량, 차량 등록수 등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여건에 관련된 지표들
이 함께 실려 있다. 따라서, 다른 3곳에 비해 연수구는 계획 수립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적응
15) 시범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경우,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용역에 연구진으로 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자문위원으로 9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반면, 자체수립한 서구 및 강화군의 경우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
문 기관의 숫자는 0개였고,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 중구의 경우에도 연구
진으로 참여한 전문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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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연수구의 경우 계획 원문에 정책 및 사업 건의사항을 별도의 내
용으로 구성하여, 기존 사업들을 재구성하여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을 마련한 나머지 3개 구와 내용상 차이가 있었다. 
  계획 수립 절차에서 계획 이행 및 평가 단계 대신 정책 및 사업 건의사
항 단계가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연수구가 시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적응 사업 발굴이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연수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중구의 경우,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활용하여 2015년 12월에 기
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 계획 수립 절차는 
[그림 9]와 같다. 중구는 연수구처럼 시범 기초지자체가 아니었기 때문
에, 그 계획 수립 절차가 [그림 6]의 3단계(계획 수립 준비 - 계획 수립 
- 계획 이행 및 평가)에 비교적 부합하였다. 다만, 계획 수립 절차상에 
계획 이행 및 평가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다.
  중구의 계획 수립 절차에서 특징적인 점은,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원문 상에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집단들을 명시하고, 이들이 각
각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구 차원
에서, 작성한 계획 내용 및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의 수정 및 확정을 위해 
계획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중요시했다고 분석할 수 있
다.
[그림 9]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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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 및 강화군
  
  계획을 자체수립한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계획을 용역 사업으로 수립
한 연수구와 중구와는 달리 계획 수립 절차가 계획 원문 상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계획 수립 절차’ 라는 목차는 존재하였지만 그 내용이 세 
줄 정도로 짧게 소개되어 있었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목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 혼자서 계
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니, 작성한 계획 내용을 검토할 때 인력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인식 조사
  연구 대상지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원문에 수록된 인
식 조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해당 기초지
자체 공무원에 관한 인식 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적응계획 수립 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나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실현가능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지역 적응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는 공무원과 그 계획의 대상자인 주민들은 계획의 지속 및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 주체이므로,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
부터 이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의 대상지인 4곳 기초지자체도 이러한 인식 조사의 중요성 




  연수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1
차 인식 조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
사,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 선정을 위한 조사에 초점을 두어 주민 설문
이 진행되었다. 2차 인식 조사의 경우에는, 선정된 취약 분야에 대한 의
견 및 구체적인 사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사에 중점을 
두어 설문이 수행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문 문항 이외에 인터뷰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한 후, 동별로 
그 취약 내용들을 계획 원문 상에 나타내었다. 
  연수구의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는 내용상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인
식, 심각성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공무
원 의견 수렴은 연수구청 내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을 과별로 종합하는 
형태로 연수구 TF팀 제 1차 분과토의16)에서 행해졌다.
  연수구의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
과 공무원 모두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17)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잘 모른다’ 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이 25.0% 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항목에서 ‘그저 그렇
다’ 라고 응답한 주민 비율이 20.9% 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공무원 및 주
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문 조사를 통해 수렴한 연수구의 기후변화 취약 분야에 대한 
주민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연수구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보건∙건강 분
16) 2013년 6월 5일 연수구청 2층 소상황실에서, 연수구청 5개 과(건설과, 안전관
리과, 보건행정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와 용역 참여 연구진이 모여 연수
구 TF팀 제 1차 분과토의가 진행되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2013).
17)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 항목에 대해, 응답 결과 연수구 공무원은 ‘매우 심각
및 심각’ 비율이 91.7% 이고, 연수구 주민은 ‘매우 심각 및 심각’ 비율이
85.8% 이다(인천광역시 연수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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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알레르기 등’ 을 가장 취약한 분
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취약하다고 응답한 분야는 ‘폭설로 인한 도
로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의 피해’ 였다. 이어서 세 번째로 취약한 분야는 
‘기후변화 홍보 및 그로 인한 환경문제 교육미비’ 였다.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 분야에 대한 이러한 주민 의견들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
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이후 계획 
원문의 중점 분야 내용 분석 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중구
  
  중구의 경우,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구 주민 
인식 조사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인식 및 영향, 적응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 공무원 인식 조사는, 적응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부서별 적응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특
히 중구의 경우, 적응 부문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후변화 영향 및 관심
보다는 분야별 시급성과 적응이슈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위주로 질문하였
다.
  중구의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76.1% 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해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중구 주민들은 기후변화 항목별 영향 체감 부분에서,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에 대해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폭염과 
기온상승’, ‘재해/재난’ 의 순서로 기후영향 체감도가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구 주민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경험 부분에서 55.4% 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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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으로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둔 교육 경험
을 질문했음에도 꽤 높은 교육경험률을 보인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가 광역지자체의 기후변
화 적응계획 수립 시점인 20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구 차원에
서 초기부터 지역의 적응 풍토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체가 누구냐는 물음에, 중구 주민들은 ‘중앙정
부’ 라는 의견이 43.9% 로 가장 많았고, ‘시민’ 이라는 의견이 28.2% 로 
뒤를 이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서구 주민들은 ‘시민’ 비율이 27% 였
고, 강화군은 ‘시민’ 비율이 22.9% 인 것을 감안하면, 수치상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중구 주민들이 기후변화적응에 있어 개별 시민으로서의 역
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
후변화적응에 관한 내용 숙지 및 교육 참여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
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구 원도심
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영종도∙용유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8가지 항목(‘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산림
피해’, ‘폭염 및 기온상승’, ‘재해/재난’, ‘산업부문 영향’, ‘기반시설 안전
성’, ‘전반적 영향 정도’) 모두에 대해, 영종∙용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모두 높은 체감도를 부여하였다. 지형
적으로 섬 지형인 영종∙용유 지역은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비해 해수
면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고, 또한 기후변화가 어업∙양식업 등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의 경우, 중구 내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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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 결과 적응이슈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응답 공무원
들은 ‘건강’, ‘해양∙수산’, ‘재해∙재난’ 순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반면,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현재 중구에서 우선적으로 적응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분야가 ‘재해∙재난’, ‘생태계’, ‘물 관리’ 순으로 선정
되어 공무원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3) 서구
  서구의 경우에도 인식 조사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행해졌다. 
주민들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체감∙관심도∙영향, 기후변
화 취약분야, 적응대책 우선순위, 기후변화 적응역량 등을 질문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구에서는 주민 인식 조사에서 기후변화 적응역량
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주민 인식 조사가 기후변화 영향 및 관
심도 파악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실제 기후변화 적응역량에 관련된 제
반 조건들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도 기후영향을 체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서구 주민들 대상으로 재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인
지도, 개인 및 지역사회의 재해대비 적응능력 등 지역의 적응 여건에 관
한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은, 서구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서구 공무원 대상 인식 조사는, 중구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
식이나 영향보다는 기후변화 취약분야 및 적응대책 우선순위를 묻는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서구의 지역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구의 주민들은 기후변화 체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0% 가 
‘체감함’ 이라고 답하였다.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 에 불과하기 때
문에, 서구 주민들의 기후변화 체감도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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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구 주민들은 ‘폭염’, ‘집중호우(태풍)’, ‘가뭄’, ‘겨울철 온난화’ 순으
로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하고 있었다.
  서구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 + 관심’ 비율이 
55% 이지만, ‘보통’ 의 비율이 32% 에 달해 아직까지 기후변화 체감 비
율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적
응에 관한 인지도 역시,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응답자의 65% 가 들어보았
다고 답하였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다고 답한 비율은 21% 
에 불과해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또
한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주민 인식 결과에서는 특히, 기후변화의 관심도가 60대에서 제일 
높고, 20대 미만이 가장 낮았으며, 기후변화적응의 인지도 역시 70대 이
상이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60대 및 7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취
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기후변화적응이라는 새로운 환
경의제에 대한 학습 의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 기
후변화적응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점도 설명가능하다.
  서구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주민 대상으로 재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
과, ‘알고 있다’ 는 응답자는 26% 인 반면, ‘모른다’ 는 응답은 30% 에 
달했다. 다음으로, 개인별 재해대비 적응능력에 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스스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개인 재해대비를 ‘잘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
율은 12% 에 그쳤고, ‘못하고 있다’ 는 응답은 37% 에 육박했다. 마지막
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재해대비 적응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해대비를 ‘잘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3% 였지만, ‘못하
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33% 였다. 
  서구에서는 자체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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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서구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이 시급
한 분야로 ‘재해/재난’ 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서구 공무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취약분야에 대해 ‘대기오
염’, ‘재난/재해’, ‘풍수해/폭염’ 순으로 응답자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홍수 및 폭염 경보를 포함한 사전
예방대책 수립’, ‘시설물 기준 강화 및 인프라 투자확대’, ‘신속한 재해 대
응체계 구축’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주민 인식 조사에서 
분석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와 그 순서가 일치한다.
4) 강화군
  
  강화군의 경우, 나머지 3곳과 마찬가지로 인식 조사는 지역 주민과 공
무원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적응대책 우선순위 등이었고, 인식 조사는 설문 조사 방식을 통
해 수행되었다. 단, 다른 지역과 달랐던 점은 강화군 같은 경우, 지역 주
민과 공무원에게 배부되었던 설문지의 내용 및 항목이 동일하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계획 원문 상에는, 설문 항목에 따라 각 응답 주체별 답변 
내용들이 비교∙분석되어 있다.
  강화군의 지역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항목에서는 ‘관심있다’ 고 답한 비율이 주민은 56.8% 
이고, 공무원은 48.4% 이다. 주민이 공무원보다 해당 비율이 더 높은 이
유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강화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
만, 동일한 항목을 연수구 주민 및 공무원에게 질문하였을 때 ‘관심있다’ 
고 답한 비율이 공무원은 91.7% 이고, 주민은 74.3%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강화군 주민 및 공무원의 기후변화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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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지역 주민은 ‘재해’, 
‘농업’, ‘생태계’ 순으로 답하였고, 공무원은 ‘재해’, ‘생태계’, ‘농업’ 순서
로 응답하였다. 두 응답 주체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
되는 분야로 ‘재해’ 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 응답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 모두 
‘해양∙수산 분야’ 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제일 덜 받을 것이라고 답했
다는 점이다. 강화군이 바다와 인접한 섬 지형의 기초지자체임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 분야의 적응 시급성이 낮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
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화군의 관심도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경우 
39.6% 가 ‘관심이 있다’ 고 답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22% 만이 ‘관심
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즉,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강화군의 행보에 대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사전 예방대책 수립’, ‘재해지역 사전이주정책’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무원읜 경우 ‘사전 예방대책 수립’, ‘신속한 대응체
계 구축’, ‘재해지역 사전 이주정책’ 순서로 답하였다.
3. 중점 분야 선정
  기초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의 대책 분야([그림 10])를 참조하여 세부 분야를 선정한
다. 이 때, 각각의 기초지자체들은 해당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
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가능한 적응대책들 위주로 중점 분야를 선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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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해당 지역의 자연∙사회∙문화∙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적응 시급성이 높은 분야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의사결
정 참여자들과 논의를 거쳐 예산∙조직∙인력 등 기초지자체의 계획 수립 여
건까지 감안한 다음, 지역 차원에서의 최종적인 적응 중점 분야를 확정하
게 된다. 




  연수구는 취약성 평가 결과, 주민 피해사례, 공무원 및 주민 인식 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적응 중점 분야를 선정하였다.
  연수구는 취약성 평가 결과, 보건 및 재해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폭염에 의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 
피해사례의 경우, 총 16건 중 폭우피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태풍 5건, 폭설 3건 순서로 피해 사례가 조사되었다. 연수구는 주로 
도시 내수 침수에 의한 건물 침수에 한정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인
천광역시 연수구, 2013). 또한 전문가 자문 결과 연수구 일부 지역이 향
후 해수면 상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공무원과 주민 
인식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보건∙건강 분야에 대한 취약성 및 기후변
화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림 10] 제 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적응 분야
출처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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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는 상기 취약성 평가 및 주민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공무원∙전문
가∙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중점 분야를 확정하였
다.
  연수구는 [그림 10]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분야의 틀에 입각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응 우선순위를 3가지 분야([그림 11])로 압
축하였다. 선정된 분야를 보면,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를 충실하
게 반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주민들이 경험한 폭우∙태풍∙폭설 피해를 감안하여 재해 항목을 중
점 분야로 선정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를 포
함한 보건∙건강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보건 항목을 포함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중점 분야인 교육∙홍보∙국제협력 분야의 경우에는, 
주민과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인
식 부족 문제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구
[그림 11] 기후변화적응 우선순위 선정 결과(연수구)
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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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는 지역의 일반현황 및 특성,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적응 중점분야를 선정하였다. 
  우선, 취약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건강 분야, 재해∙재난 분야, 산림 분
야 순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는, 재해∙재난 분야, 생태계 분야, 물 관리 분야 순서로 현 시점에서의 적
응 우선 분야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 해양∙
수산, 재해∙재난 순으로 기후변화적응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중구는 내부 T/F 팀 논의 과정에서 상기 결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1순
위로 건강 분야, 2순위로 재난∙재해 분야, 3순위로 물 관리 분야를 중구 
기후변화 적응에 위한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 부연하면, 중구는 기후 
대응력이 높은 녹색 중구를 표방하며, [그림 10]의 10개 분야 중에서, 상
기 1~3순위에 선정된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건강, 재난∙재해, 산림, 해
양∙수산, 물 관리, 생태계)를 적응계획에 포함시켰다. 
  앞선 연수구의 적응계획과 차이가 있다면, 연수구는 중점 분야로 선정
한 3개 분야에만 초점을 두어 세부 분야 및 그에 관한 적응대책들을 마
련하였다면, 중구는 중점 분야로 선정한 3개 분야(건강, 재난∙재해, 물 관
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개 분야(산림, 해양∙수산, 생태계)를 더 선정하
여 적응계획 원문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수구의 경우 취약성 평가 및 각 주체별 인식조사를 하는 과정
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이 3개의 중점 분야로 정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결과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구의 경우 중점 분야로 선정된 
3개 분야 이외에도, 나머지 3개 분야 또한 취약성 평가 및 기타 인식 조
사 시에 중요하게 언급됐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이를 적응계획에서 제외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구의 경우,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 및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적응계획에 포함될 분야들을 충실하게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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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역 주민들이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에 관해 가장 높은 기후변화 
영향 체감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물 관리 항목을 적응 분야
로 선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폭염과 재난∙재해에 관한 기후영향도 
중구 주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 및 재난∙재
해 분야를 적응 분야로 택했음을 알 수 있다.
3) 서구
  
  서구는 서구의 기후변화 영향∙전망, 취약성 평가 결과, 과거 기후 피해 
사례, 주민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을 위한 중점 부문
을 선정하였다.
  먼저 서구의 취약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건강 및 산림 분야의 취약 정
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난∙재해 및 물 관리 분야가 비슷한 취약 
정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기후 피해 사례들도 이를 대변하는데, 
서구의 과거 기후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와 
폭우∙폭설∙태풍 등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서구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 측면에서도, 향후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취약성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재해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
다.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두 응답 주체 모두 기후변화 취
약 분야에 대해 대기오염, 재난∙재해, 풍수해∙폭염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
여했다. 
  서구는 상기 자료들을 종합하여, 건강 분야, 재난∙재해 분야, 산림 분야, 
물 관리 분야를 중점 분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부연하면, ‘행복한 건강도
시’ 라는 슬로건 하에 건강 및 산림 분야를 추진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라는 슬로건 하에 재난∙재해 및 물 관리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의 경우, 취약성 평가 결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진단된 건강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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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분야를 우선적으로 중점 분야로 선발하고, 나머지 재난∙재해 및 물 관
리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과거 기후 피해 경험이나 인식 조사에 근
거하여 중점 분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서구는 지역 실정
에 맞는 적응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인식 조사 및 취약성 평가를 활용하
여 그 결과를 충실히 적응 중점 분야 선정에 활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강화군
  
  강화군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 영향, 공무원 및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적응 분야를 선정하였다.
  강화군이 나머지 3곳과 다른 점은, [그림 10]에 수록된 분야별 적응대
책 7개(적응 기반구축 대책 3개를 제외한 건강, 재해, 농업, 산림, 수산, 
물 관리, 생태계 분야)를 모두 적응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강화군이 7개 분야에 대한 적응이 시급하다고 자체적으
로 판단하여 7개 분야를 선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응 중점 분야 선정
에 대한 강화군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다. 
  부연하면, 지역 주민 및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 두 응답 주체 모
두 재해 분야, 농업 분야, 생태계 분야를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분야로 선정하였는데, 3개의 적응 중점 분야 위주로 분야별 적응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 모두 해양∙수산 분야가 기후변화 영향
을 가장 덜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적응 중점 분
야 선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강화군의 경우, 다른 3곳 기초지자체에 비해 적응 중점 분야 
선정에 있어 취약성 평가 결과나 인식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
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감
안하더라도, 서구 역시 자체수립한 지역임을 고려해 본다면 강화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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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 분야 선정 노력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4. 상위계획 검토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수립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그
림 5]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체계에 근거하여 상위계획과
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작업은, 사업 계획 및 예산 중복
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앙 정부 및 광역지자체로 대별되는 상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계
획 수립 시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시기적으로 기
초지자체보다는 이른 시기에 수립되므로, 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써 그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 연수구
  
  연수구의 경우, 연수구만의 기후변화 적응 비전 및 목표, 구체적인 적
응 세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상위 계획들을 검토하고 활용하였다.
  연수구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비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
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참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호, 안전, 성장 동력, 
복지, 국민 중심 및 지역 공동체 중심과 같은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수구 
실정에 맞는 적응 슬로건18)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수구는 국내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선정한 적응 중점 
분야에 관한 세부 전략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립
된 적응대책들을 목록화하여 신규 적응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활용하였다. 
18) 연수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환경복지 국제도시
구현’ 이다(인천광역시 연수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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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적응전략 및 적응대책들은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




  중구는 적응계획 원문 상에, 기후변화 적응관련 상위계획들을 열거하
고, 그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다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인천
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존재할 
뿐, 이러한 상위계획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획 원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관련계획 검토’ 라는 목차를 따로 구성한 것에 비해, 해당 내용은 상당
히 부실했다. 단순히 상위계획에 대한 명칭 및 내용 소개만 있을 뿐, 그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그림 9]의 중구 기
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적응 관련 정책 검토 및 기
후변화 적응대책 발굴’ 이라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 계획 원
문에서는 중구 기후변화 적응관련 계획 및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
하였는지, 그리고 적응관련 사례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등 관련 내용이 존
재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중구 차원에서 작성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를 명목상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서구
  
  서구는 상위계획 검토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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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과 서구와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부연하면, 서구는 인천광역시
가 수립한 부문별 적응대책의 세부추진과제들을 대상으로, 사업지역, 정
책대상, 중점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서구와의 연계 여부를 살펴보
았다. 단, 계획 원문 상에는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서술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O 와 X 로 관련 여부만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서구
의 적응대책 수립에 이러한 광역대책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
한 방안도 계획 원문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구는 계획 원문 상에서 ‘광역대책과의 관련성’ 이라는 항목
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상위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그 활용 방안이나 검토 여부 등이 계
획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강화군
  
  강화군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검토하였다. 부연하면,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응관련 세부 과제들과 강화군 차원에서 마련한 세부 과제들을 비교하면
서, 그 연관성을 찾아내려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의 적응대책은 강화군을 포
함한 인천광역시 전체를 다루어야 하므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포괄적
일 수밖에 없는데도, 강화군은 최대한 강화군의 적응 세부 과제가 인천광
역시의 추진 과제들과 내용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둘을 비교했다는 것이
다. 물론 두 적응대책 간에 수립 시기도 다르고 해서 일률적인 비교는 힘
들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강화군의 적응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강화군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간 적응대책 비교뿐만 아니
라, 계획 원문 상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적응분야별 세부 과제들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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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적응 세부 과제들 간 연계 비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자체 간 적응 연계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면, 강화군은 국가-광역 간 적응대책 연계를 통해 거시적인 안목
에서 강화군의 적응 전략을 점검하였고, 광역-기초 간 적응대책 연계를 
통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적응 세부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즉, 국가-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적응대책의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강화군은 그 상




  연구자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책이행자인 기초 및 광역지자
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예비 사례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러한 예비 조사(pilot test)는, 연구사례와는 별도로 연구사례에 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고 본격적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질문
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Yin, 2005).
  우선 인천 연수구의 경우, 연구자가 연락을 취했던 담당 공무원이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 참여했던 실무자였다. 
이번 예비 조사를 통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총괄했던 공무원
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연수구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먼저 수행하게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기존 구 도심지와 새롭게 형성된 송도 국제도시와 
같은 신 도심지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죠. 또 송도 국제도시 
및 GCF 사무국이 연수구 신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걸 계기로 해서 기
후변화 세부 적응시행계획을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 먼저 수립을 하게 된 
것이죠.”
  인천 중구의 경우, 담당 실무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적응 업무 담당 
인력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구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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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겼습니다. 사실 저희도 업무 담당은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가 계
속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구요.”
  “일단 그 기후변화 업무들은 각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스케일이 달라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담당도 
저 하나고요. 그런데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팀이 따로 있는 데가 있
어서, 그런 곳은 전문적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서
구나 연수구라든지 이 지역은 기후변화 쪽으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활동들도 더 많을 거예요.”
  인천 서구의 경우, 2015년 12월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 업무를 총괄했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그 결과, 이 담당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업무를 현재는 담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관한 서면·대면 인터뷰는 가능하다는 식의 긍
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구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 ‘해양’ 부
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실제 계획 원문에는 ‘해양’ 부문이 빠져 있다
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자체가 그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
해 일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약성 평가 및 계
획 수립을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배포한 취약성 평가 프로
그램을 사용할 때 해양과 관련한 취약성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부실한 자료에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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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공업 지역이고, 인접 바다 앞에는 유인도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
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인도 주민 분들은 바다에 생업을 의존하는 양식업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해양 쪽 취약성 평
가는 뺀 상태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에요.”
  인천 강화군의 경우, 연구자가 연락을 취했던 담당 공무원이 작년에 기
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총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공무원이
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이번 연구에 협조하는 정도가 타 기초지자
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고, 본 연구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강화군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알게 되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문답이 진행되었
다. 또한 방문 하루 전에 연락을 준다면, 대면 인터뷰에 응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을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 내 연안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인 동구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예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구에서는 해당 지자체 
여건 상 연구용역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년까지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추가 답변까지 얻게 되어 이번 연구의 대상지에서 제외하
였다.
  이외에,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에서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사전에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는 거절당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심층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광역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의 면접 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심층 면접지 구성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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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 분석
  예비 조사를 마치고, 심층 면접은 10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
었다. 심층 면접은 [표 2]와 [표 3]에 정리된 질문 목록들을 바탕으로 하
여 수행하되, 각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내용 분석
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들을 던지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 내용은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 및 적응대책 수립 영향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 결과도 이 내용들에 근
거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수
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이나 
역량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부연하면, 지역의 적응 여건에는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홍보, 조직, 예산, 의사소통 부문 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획 수립 영향요
인이나 지역적 적응을 위한 시사점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적응 여건을 파악하다 보면, 지역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들도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마련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조직 구성, 의사소통, 교육∙홍보, 예
산, 업무 전문성, 업무 협력, 리더십, 상위계획 연계로 대별되는 심층 면
접지상의 8개 질문 영역들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을 분석하
였다. 
(1) 조직 구성
  조직 구성 항목에는, 기초지자체 안에 기후변화적응 업무를 위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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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적응 업무에 대한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기후변화적응만을 위한 전
담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과제들을 추진할 때는, 인접 부서들과 협조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거나, 기존에 기후변화 업무를 하던 담당자 1~2명이 
적응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연수구 적응대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적응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하고 감
축이 논의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기후변화 업무 담당자는 있었는데 적응 부
서까지 확대는 못 했었죠. 그대신 세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건설 등 
적응에 관련된 담당 부서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연수구 계획을 수립했죠. 
뭐, 따로 인력이 마련되었던 것은 아니고. (…) 보통 위에서도 지침이, 적응
만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해서, T/F를 권장했던 
사항이고. (정부 - D)”
  “따로 기후변화에 대한 팀이 있는 건 아니구요. 환경과 안에서 기후변화 담
당자는 있는데, 따로 다른 구처럼 팀이 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저 혼자서 
담당하고 있죠. (…) 제 업무의 비중을 보면 기후변화가 가장 크긴 하지만, 
지금 인력 여건상으로는 기후변화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른 업무까지 함께 하고 있죠. (정부 - C)”
  “우리 과 전체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그 인력들은 전담 업무가 적응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 적응은 융∙복합적인 
업무다 보니까 다른 과와 협업을 많이 하죠. (…)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자체수
립할 때, 팀장으로서 제가 총괄을 하고 직원이 보조를 했어요. 근데 순환업무 
때문에 직원은 1년마다 계속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제가 교육이
나 그런 데도 간 거죠. (…) 전에는 기후변화팀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업무 
기여도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해요.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많아야 
1~2명이니까 일방적으로 없앴어요. (정부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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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인력 및 부서의 필요성에
는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인력 증원 및 부서 신설은 어렵다는 데 의
견을 모았다.
  “적응관련 인력이 있으면 좋지만, 인력 수급은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
자체에서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해도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
부 - B)”
  적응관련 업무 교체주기는 각 기초지자체의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
로 달라졌다. 다만, 업무 교체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누가 그 자리에 왔든 업무 연계는 계속 돼요.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에는 업무 교체 주기가 짧죠. 그런데 현실상 교체 주기를 길
게 가져갈 수 없어요. 특히, 기후변화 업무는 내근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다른 환경 업무에 비해 선호되는 업무에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과 배려 차원에서 업무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
부적으로 업무 교체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 - B)”
(2) 의사소통
  의사소통 항목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적응정책의 위상, 적응계획 
수립 시 환류 및 평가 여부, 계획 과정에서 의사결정관련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
적으로 낮았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적응 업무가 다른 환경 업무에 비해 성
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및 인력 배정 측면에서 후
순위로 밀리고, 그 결과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위상 역시 높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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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환경과 안에서도 업무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주민들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원 쪽 업무 비중이 크긴 하구요. 소음이나 비산
먼지 등의 민원이 커서 그 쪽에 조금 더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기
후변화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심각성을 바로 체감하지 못하
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업무는 추진해도 
바로 티가 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적을 수밖에 없죠. (…)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성과측정이 그나마 용이한 감축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적응만을 위한 업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적응 업무들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봐요. (정부 - C)”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나 적응 모두 업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죠. (…) 가장 큰 문제는, 취약성 평가 결과가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 공무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연하면, 취약성 평가에 사용된 인자들만 가지고는 지역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적응
에 대한 고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변화는 조금 인식하는데, 적응은 
아직까지는. (…)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수구 내 위상은 중하 정
도. (정부 - D)”
  “지자체장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곳도 그나마 다른 데와 비슷할 뿐이
지 객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는 않거든요. (…) 그렇죠. 근데 뭐 
완화도 비슷합니다. 네. 완화도 뭐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의 뭐 기후변화
정책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냐라고 했을 때 별로 안 높다고 판단할 수 있
잖아요. 그게 지역으로 가면 더 심한 거죠. (…)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후변
화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역으로 오면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비
정부 - F)”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대체
적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나 1∙2차 워크샵, 최종 보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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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내용에 대한 환류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계획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문가 집단에 비해 부족했
기 때문에, 환류 및 평가 과정에서 의견 개진이 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
다. 
  부연하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진행되는 적응관련 사업들에 
대한 의견 개진에는 적극성을 보였으나,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으
로서 이 계획이 지역 자체의 적응대책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회에서 관련된 부서나 인원들이 모두 모여서, 세부시
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적응에 
도움이 되는 계획들인지에 대해서 따로 평가는 없었어요. (…) 계획의 실효
성을 평가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기초지자체 여건 상 힘
들다고 봐요. (정부 - C)”
  “계획내용이 지역의 적응 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대한 피드백을 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전문가들이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보여주면, 공무원
들은 그 결과를 이해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돼요. 물론 부서별로 의견을 수
렴하고 적응대책에 관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내용상 피드백은 있습니다. 
(정부 - D)”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체수
립한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지역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는 주
로 인식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적응에 관해 모든 주민들의 의
견을 모은다는 것은 기초지자체 여건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주민들
을 모아 설문 조사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계획 참여자로서 주민
은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설문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참여의 의견 전달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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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과정의 참여 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주민은, 인식 조사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이나 피해, 적응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것은 적응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나 중점 분야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만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자문료 및 시민단체 선정의 문제, 공청회∙간
담회 주최 비용 등으로 인해 전문가나 시민 단체의 참여는 적응계획 과정
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용역수립한 연수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 기관이 주민 및 공무
원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고, 전문성을 요하는 취약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
였다. 이들은 계획 이행∙평가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 준비 및 수립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용역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 사안들을 총괄하였다. 연수구와 중구 역시, 공무원 
및 주민 인식 조사를 거쳐, 이들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만, 4곳의 기초지자체 모두 시민단체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기후변화적응에 관련된 참여자로서 어떠한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것
인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시민단
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
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등 설문 조사를 하잖아요. 
(…) 예. 주민 설문조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한 분야는 여기라더라. 시민들
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 또,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러니
까 좀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정부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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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은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국은 예산 문
제인데. 전문가 집단은 자문료를 지불해야 하고. 사실 이에 관해서 인천시
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정부 - 
B)”
  시민단체의 계획 수립 과정상의 미참여는, 시민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
혀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따로 못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저는 강화군에서 2달 동안 온라인 상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의견
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연락을 못 받았다 뿐이지, 제가 일부러 
빠지거나 한 건 아니에요. (비정부 - K)”
  그러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
회에 참석하여 시민단체 입장에서 관련 의견들을 개진했을 뿐, 실질적으
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적응대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역
할을 담당하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남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었고, 
제 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
었어요. (…) 근데 그런 보고회 때 피력한 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안 왔어요. 와서 이야기해 달라. 들어 달라. 요 정도 입장이었지. (…) 전 
회의록도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요. (비정부 - J)”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들은 그 참여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법∙제도적인 참여 보장은 없
었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는 정부 및 비정부 응답자 모두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굳이 의무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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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차피 계획 수립에 참여하다 보면, 대리 참여 등도 있고. 법으로까지 
계획 참여를 보장하면, 계획할 때 형식적으로 빠질 염려도 있다고 봐요. 
(정부 - D)”
  “정말 계획에 대해서 진짜로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많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법∙제도
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 - C)”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 참여를 의무
화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 큰 틀에서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참여자를 구분하기에는 어렵다
고 봐요. 가령, 해당 지역에 시민단체가 없거나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강제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참여 횟수나 절차는 의무
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 때문
에 강제하기 힘들다고 봐요. (비정부 - H)”
  “참여에 대한 강제성은 따로 없었고요. 중간이나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달라
고 최대한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절대적으
로 필요로 한데, 법제화를 하려면 계층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잖아요. 예
를 들면, 누구를 시민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 등을 지난하게 해야 해요. 
이런 논의는 행정 절차나 비용∙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소모적이라고 보고. 
지금의 권고 수준이 괜찮다고 봐요. (비정부 - E)”
(3) 교육∙홍보
  교육∙홍보 항목에는, 계획과정 참여자들의 기후변화적응 교육에 참석한 
경험, 지역 차원의 적응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역 차원의 적응 정보
가 충분한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기후변화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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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정부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주최하는 적응계획 수립
을 위한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모두 있었다. 다만 강화군 같은 경
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적응에 관한 실무 교육에 참석한 경험은 없었지
만, 개인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웹 사이트에 가입도 
하는 등 스스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열의를 보였다. 
  실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는 성과 사례집 위주의 발표가 교육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회의 같은 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시범 지자체이
다 보니. 그런 정보 교환은 많이 있었습니다. (…)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
이지만, 실무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계획 수립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모르실 수 있어요. (…) 저희같은 경우에 
좋았던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시범 지자체들이 많았어요. 그래
서 자기 사례를 발표하면서 그 지역들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
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 이전에 수립했던 실무자들 간의 교류
가 활성화되면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정부 - D)”
  “저는 관련 교육을 1년 넘게 받은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한 거예요. (…) 교육이 처음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개괄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만들지에 관한 
전문 지식들은 교육의 마지막에 나와서, 수립을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2015년까지 온 거예요. (…) 성과 사례에 대한 교육은 
1회 정도로 족하고, 기후변화용역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교육 
초반부터 알려주는 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 계획 수립에 관한 스킬 
교육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아마 지자체 담당자들이 직접 수립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또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래
도 지식이 누적되지 않아 자체수립이 힘든 측면도 있죠. 저야 계속 안 바뀌
고 근무했으니 가능했던 거고. (정부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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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4곳 모두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었다. 주로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개선
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적응만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존재하지 않았고,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완화와 함
께 적응을 일부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
다. 
  “홍보 활동은 녹색생활실천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축에 대한 것
이기는 하지만, 대응이나 적응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가
까이서 만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컨설팅도 가정/상가/학교 등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 - 
C)”
  “주민들보다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화군 계
획수립이 완료된 다음에 제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켰
어요. 주민 교육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
고, 경로당 행사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 교육 
내용은, 적응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대응 관점에서 구성하
고 있어요. (정부 - A)”
  “솔직히 사람들이 적응까지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주
로 교육을 했어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취약계층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건강한 젊은 사람들 위주에 대한 교
육을 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아요.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더라구요. 오히려 전파력 및 이
해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정부 - D)”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정보나 자료들은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나 논문은 많지만, 계획 수립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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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었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자체수립한 지역 및 용역수립한 지역 모두 취약성 평가를 수
행할 때, 변수 자료로써 구나 동 단위의 지역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논문을 한 50개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립 초창기여서 그런지 적
응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도 용역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주어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 시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정부 - D)”
  “자료 수집이 많이 어려워요. 연수구 연보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있
는데 이것들을 구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취약성 평가에서 요
구하는 기후노출/적응능력/취약성에 관한 지표들 중에서, 기후자료는 객관
적인 자료라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데, 적응능력에 관한 자료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가령, 적응능력에 포함된 ‘공무원의 수’, ‘소방서의 수’ 등 이런 
지표들은 동단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지표들을 동단위에서 구
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비정부 - H)”
  “자료는 많이 부족해요. 통계가 필요한데, 지역 통계가 없어요. 국가 통계는 
있어요. 근데 기초지자체 단위의 통계는 부재해요. 구 단위도 없는 판에 동 
단위가 있겠어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피해 통계가 극히 드물어서 어려
운 점이 있었어요. (정부 - B)”
(4) 예산
  예산 항목에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지, 또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였는
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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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계획 수립에 사용한 예산 같은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기초지자
체의 기후변화적응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4곳의 기초지자체 모두, 적응만을 위한 예산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기초지자체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
한 광역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었다. 
  자체수립한 서구과 강화군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구/군 차원에서 배정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적응 업무 담당자가 서구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게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구 차원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에 서구 업
무 담당자는 중앙 정부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통과
되지 못하였다. 
  “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 첫 해에는 이것을 용역으
로 하려고 예산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
어요. 그 이유는 용역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유에서
였어요. (…) 행정직들이 수행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 행정에 
대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적응을 그러한 
용역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정부 - B)”
  강화군의 경우에는, 적응 업무 담당자가 예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따로 강화군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다.
  “용역수립한 계획이 과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
어요. 용역한 거나 내가 한 거나 똑같아. (…) 오히려 용역의 문제는,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이거든. 그래서 알아. 과거 역사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라는 걸 알아요. (정부 - A)”
  
  용역수립한 연수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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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계획 수립 비용을 마련하였다. 단, 시범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경우, 계획 수립 비용의 50% 인 1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0% 의 비용에 대해서만 연수구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연수구
는 나머지 비용 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서 지원을 받았다. 
  “기초지자체가 적응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환경부에 요청하니까, 
예산 지원은 시범 지자체에서 끝났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계획수립을 알
아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인 거죠. (…) 적응 계획을 법제화시킴으로써, 
지자체에 부담만 주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정부 - D)”
  예산을 자체 조달한 중구의 경우, 안전/재난, 산림, 도시계획 등 적응 
관련 부서들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사업비용
을 마련하였다.  
  “적응만을 위해서 구에서 따로 세우는 예산은 없어요. 단, 환경부에서 이 업
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이에 관한 예산 조달 비율을 말해 주면, 구에
서 그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마련하죠. (…) 저희는 환경보전계획하
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했는데, 이 두 계획에 대한 
수립 예산이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아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된 예산은 2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 기후변화적응은, 그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홍보 분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증가가 계획 내용이 더 충실해지는 
데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 - C)”
(5) 업무 전문성
  업무 전문성 항목은, 적응 업무에 얼마나 종사하였는지, 적응계획 수립 
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업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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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체수립한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두 지역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들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작성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무래도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두 지역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용 작성부터 결과 정리까지 총괄하였기 때문에, 적
응 계획 수립, 적응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등 적응 업무에 관한 업무 
전문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부연하면, 서구 담당 공무원은 5년 정도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지식 축적이나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마찬가
지로 강화군 담당 공무원도 적응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는 
행정직임에도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기후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
험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는 서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전 단계에 참석
을 했어요. 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했다고 보시면 돼요. (…) 저는 국가에서 
기후변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5년 넘게 
기후변화 업무를 하기도 했고요. 이 업무가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중요
한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고. (…) 아무래도 업무 전문성이 조금은 있지 않
을까요. (정부 - B)”
  “저는 강화군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 전체에 다 참여
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T/F가 구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제가 90% 이상을 
다 작성했다고 보면 돼요. (…) 저는 작년부터 2년 정도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998년도에 기상 관측 사상 전무후무하게 강화군에 비가 많이 내
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관심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지. 1999년에 물난리
가 난 문산에 방문도 했었어요. (…)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
다는 자긍심은 있어. 그게 잘했다 못했다에 관계없이. (정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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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립한 연수구와 중구의 경우, 두 지역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들
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 내용 작성보다는 
전문가 및 타 부서들 간의 의견 교환을 매개하고, 요구되는 행정 사항들
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수구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용역을 거쳐 계획 수립하
기는 하였지만 관련된 회의 및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기 때문에 적응 업
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저는 취약성 평가를 제외하고, 연수구 적응계획 수립에 모두 참여했어요. 
(…) 저는 이 업무를 2~3년 정도 했어요. (…) 송도가 잠긴다는 언론 보도
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 처음에는 그렇
지 않았지만, 이 계획이 완성될 단계에 가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니까 자
신감이 많이 생겼죠. 제가 용역을 할까 고민도 했었죠. (…) 이거 할 때 많
이 힘들었습니다. (정부 - D)”
  반면, 중구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기후변화적응 업무에 대
한 자료가 전문적이고, 구에서 혼자 적응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스스로 업무 전문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담당자이긴 하지만, 이 세부시행계획 자체
가 다른 과 업무랑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취합을 하고 중간
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컸어요. (…) 저는 작년 10월 말부터 1년 정
도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했어요. (…) 물론 뉴스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어요. 아마 일반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거예요. (…) 저는 기
술직이 아닌 행정직이어서, 다른 지자체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
들은 거의 다 순환 업무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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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정부 - C)”
(6) 업무 협력
  업무 협력 항목에는, 의사결정 참여자들 간의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한 
교류가 있었는지, 업무 협력 구조는 어떤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안전, 방재, 산림, 농업,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범부처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각 주체별 업무 협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광역-기초 순으로 연결되는 적응대책들이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계획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하향식 업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응은 융복합적인 이슈다 보니까 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 적응은 명확하게 설정된 이슈보다는 조금 더 융∙복
합적인 이슈들이 많은데, 이게 그렇다 보면 두 개 부서가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여건에서 어려운 거죠. (…) 그렇죠. 그러한 불
분명함과 융∙복합적인 측면 때문에 적응에서는 거버넌스가 특히나 중요하거
든요. (비정부 - F)”
  연구 대상지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는, 각 기초지자체의 여건 상 의사결정 참여자들과의 업무 협력 여부
가 조금씩 달랐다.
  우선 강화군 같은 경우,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강화군 내 타 부처들
과의 협업을 제외하고는 의사결정 참여자들과의 업무 상 협력은 없었다. 
  “저는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굳이 안 하고, 제가 스스로 관련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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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들
여서 계획을 세운 다른 지역 원문을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생
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더 강화군을 잘 알기도 하고. (…) 계획 과
정에서 시민 단체와의 협업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환경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강화군에 없기도 하고요. 아. 이건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시민들에게 의견 달라고 홈페이지에서 2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기
는 했었어요. (…) 강화군 내 다른 부처들과는 협조 공문 등을 보내면서 업
무 협력이 있었죠. 편차가 크진 않지만, 재난 부처에서 적응 관심이 약간 
더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적응 업무 협력이 좀 요원한 게, 우리가 이렇게 했
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대답이 잘 안 와요. 앞으로 일어날 
현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5년 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
에 즉각 대답이 잘 안 올 수밖에 없죠. (…) 인천광역시와 중앙 정부와 계
획 수립 과정에서 특별한 교류는 없었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도 없었어요. 
(정부 - A)”
  “기후변화에 관해서, 기초지자체인 강화군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업은 거의 없
다고 보면 돼요. (비정부 - K)”
  서구의 경우, 적응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시민 단체와의 업
무 협력은 없었고, 서구 내 타 부처와의 협업, 광역 및 중앙 정부와의 협
업은 존재했다. 
  “중앙은 협력이 잘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인천광역시한테 필요한 것을 협력
받기도 했죠. 그런 것들은 잘 됐다고 봐요. (…)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환경부가 1차 계획이라 신경 써서 챙겼는데, 나중엔 담당
자도 바뀌고 해서 모르겠네요. (정부 - B)”
  연수구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 집단 및 시민 단체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및 정책
적 지원을 받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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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수구 내 
타 부서와의 협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는 부서의 성과에 관련된 문제
이므로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더
불어 담당자 간 친소 관계 등 개인별 특성에 근거하여 협조 여부가 결정
됐을 수도 있다.
  “타 부서와의 협업이 많이 힘들었어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
제예요. 이게 잘 되면 성과는 그 쪽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협조를 해 줄 것이냐.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면서 술 사고 밥 사고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정부 - D)”
  “이게 환경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적응대책을 세우는 게 환경과 일이
라고 생각을 해서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엄청 빠르게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고 
환경과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메일이나 서면을 요청하면 잘 안 돼
요.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 과
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 협조 여부 및 응답 내용의 질이 
달라져요. 본인이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이해도도 다르고 실제 
대답하시는 거라든지 답변하는 게 달라요. (비정부 - H)”
  중구의 경우, 적응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 및 시민 단체와의 협력이 
있었다.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응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할 때, 
실제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 간 협업도 존
재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밀접한 안전 관리부서와 에너지 문제 등을 
협조할 일이 많다 보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
어졌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지자체 및 환경부의 협업은 없었
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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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안전 관리과 쪽이 에너지에 대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이랑 업무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의견을 나눌 일이 많죠. (…) 계획 수
립 자체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적응계획을 따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하고 중구 계획은 거의 따로따로
라 보시면 돼요. 각자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에 대한 업무를 
이해 못하는데, 협업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 중앙 정부도 마찬
가지죠. 저는 환경부랑 연락해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정부 - C)”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정책이행자인 공무원들 간 
협력에서는 국가-광역-기초의 위계 구조에 따라 협업이 이루어졌다. 특
히, 이 협력 구조 속에서 아직은 상향식 접근에 의한 적응대책 마련이 주
를 이루고 있었다.
  부연하면, 기초지자체가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한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
을 경우 광역지자체를 거쳐서 중앙 정부에 의견을 피력해야 했고, 중앙 
정부에서 기초지자체로 계획수립 지침이나 기타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전달될 때도 광역지자체를 거쳐 그 내용들이 하달됐다. 하지만, 
그 실상은 상달보다는 하달에 초점을 둔 업무 협력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시범 기초지자체인 연수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와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3
곳에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야만 기초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소통이 가능
한 상황이었다.
  “중앙 정부는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분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어차피 
같이 맞닥뜨리는 건 기초지자체잖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달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협업으로 볼 수 있
냐는 거죠. (…) 기초지자체는 광역을 거쳐서 중앙 정부와 연결이 되고 있
어요.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중앙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기초지자체의 어려움이나 실정이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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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정부 - C)”
  “그냥 중앙 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하달이에요. 예산 지원 없이 
업무만 하달해요. (…) 당연히 기초는 광역을 거쳐서 중앙 정부에 문의를 
하죠. (정부 - B)”
  “원래 제도적으로 광역을 통해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이때는 급하니까 환
경부와의 다이렉트 라인이 있었죠. (…) 기후변화적응이라는 게 체계가 아
직 안 잡힌 것 같고요. 담당자들도 기후변화 적응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 실무담당자들 간에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가령 광역지
자체 내에서 기초지자체 담당자들 모임이 있어도 좋을 거 같아요. 여기에 
중앙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든가. 그래야 업무 협력이 활발하게 되죠. (정
부 - D)”
(7) 리더십
  리더십 항목에는, 기초지자체장의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업무 협조나 과제 진척도가 달라지고, 예산 배분이나 주무부서의 위상 등
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  
  연수구는 다른 3곳에 비해, 특히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기초지자체장의 
관심이 높고,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의지 역시 투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에 연수구청장님께서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 결정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결정권자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의미가 있죠. 결정권자가 참석하면 각 부서장들
이 다 참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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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었죠. 구청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 구청
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약간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지자체, 그리고 그걸 
통한 시범사업의 구축을 해서 연수구가 기후변화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어 했어요. 엄청 하고 싶어 했어요. (비정부 - H)”
  “연수구와 부평구는 관련된 모든 부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보고회 등에 다 참석했어요. 보건 부서, 산업 부서, 도시계획 부서, 도로 
부서 다 나타났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자체장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 지자체장이든 부단체장이든 그 사람들이 그런 
회의가 있거나 설명회가 있을 때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다 끌어 모
았어요. (비정부 - G)”
  “T/F팀의 단장을 부군수로 지정해 두면 계획 수립이 잘 되지 않을까. (…)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영향은 다 중요시 할 거예요. (정부 - A)”
(8) 상위계획 연계
  상위계획 연계 항목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그 상위 계획인 제 1∙2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4곳의 기초지자체 모두, 상위계획을 검토하면서 기초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부연하면, 지역의 적응 목표 및 비전을 설
정할 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참조하였고, 각 기초지자체의 적응 세
부 과제들을 선정할 때는 인천광역시의 적응대책을 검토하였다.
  다만, 그 연관성 검토가 상위계획의 내용상 연계에 머무르고 있어, 적
응 세부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오프라인 연계 활동 모색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때도 대책을 뽑아낼 때, 국가 단위 적응대책이랑 광역 단위 적응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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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최대한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중복되는 아이템을 
고려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정부 - E)”
  “상위계획 연계라는 것이, 계획 원문을 서로 보고 하는 연계이지. 업무 협조
로 이어지는 연계는 아직 부족해요. (…) 우리와의 직접적인 협업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이디어가 괜찮다 보니까 차용하는 거죠. (정부 - D)”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 간에 바텀업과 탑다운의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어
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강화가 되어야 하죠. 연계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에 의해 같이 이루





  영향요인 분석은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심층 면접 과정에서 각 대상자들에게 기초지자체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우선적으로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심층 면접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을 분석한 본문 내용에서 추가
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선별해 내었다.
  상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영향요인들은,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분류 기준에 따라,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과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
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가 끝난 이후에는, 심층 면접자가 특히 강조
한 요인이나 중복되는 요인들을 따로 종합하여, 주요 영향요인들을 도출
해 내었다. 마지막으로, 종합한 주요 영향요인들은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
하는 데 활용하였다.
1)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 분석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은, 요인 분류 기준에 수록된 계획 참여자 구분
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 참여자는 이번 연구의 심층 
면접 대상자로서, 정부 집단(기초지자체 공무원)과 비정부 집단(컨설팅업
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으로 나눌 수 있다. 
  계획 참여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집단
  정부 집단은 중앙 정부와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한 지방 정부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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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정부 집단은, 심층 면접 대상자에 포함된 기
초지자체 공무원에 한정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지 4곳 기초지자체에서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표 6]을 보면, 기초지자체 간에도 지역의 
적응 여건이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 영향요인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곳 모두 세부영향요인들은 약간씩 차이를 보였지만, 정부 집단에 소속
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향요인들은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정책이행자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향요인은, ‘지자체장 의지∙관심’ 
및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두 영향요인은 4곳의 기초지자체 적응 여건 분석에서도 반복적19)
으로 언급된 영향요인이었고, 연수구, 중구, 강화군, 서구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영향요인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도 공통적으로 도출된 
영향요인들이었다.
  지자체장의 의지 및 관심은 4곳의 연구 대상지 중 연수구에서 가장 두
드러진 영향요인이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적응을 선도하기 위해 연수구
청장 차원에서 GCF 유치 및 홍보 활동, 적응대책 시범 기초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수구 차원에서 마련한 기
후변화 적응대책 보고회 등에 관련 부서 전원을 참석시키는 등 지자체장 
수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수구는 계획 원문 상 인식 조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공무원 및 지역 
19)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자가 면접 과정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언급한
영향요인들에 한정하여,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요 영향요인들([표 7]
및 [표 8])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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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두 ‘잘 모른다’ 는 답변이 20~25% 에 달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식 조사와는 별
개로 지자체장의 의지 및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인식이 지자체장의 관
심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 및 관심만 있으면 적응 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자체장의 의지 및 관심이 높았던 연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것이 
덜했던 중구는 계획 수립 시기도 늦었고, 담당 인력 충원조차 안되는 상
황이었다.
  부연하면 계획 원문에 실린 인식 조사 결과, 중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
에 비해 기후변화적응 교육에 대한 경험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적응 주체
로서 시민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섬 지
형인 영종도∙용유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후변화 체감도가 육지 지형인 
원도심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관심도에 대한 지역별 편차도 존
재하였다.
  또한 심층 면접 결과, 중구에서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이
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등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활발하게 하면서, 지역 주
민들의 기후변화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율 및 인식 정도, 담당 공무
원의 노력들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
였다. 결국, 지역 주민의 인식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
자체장의 관심 여부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의지∙관심∙역량은 4곳의 연구 대상지 중 강화군과 서구
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향요인이었다.  
  강화군과 서구의 적응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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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그에 관한 여러 대책들이 파생될 때부터 해
당 업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특히 강화군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화군과 문산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현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면서 그에 관한 관심이 더 생겼다고 답했
다. 
  서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기후 재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기후
변화 업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 업무의 성격 
자체가 내근 업무이고, 규제가 아닌 서비스 제공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기후변화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기후변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재미가 생겨, 5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다.
  또한 두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적응 업무에 대한 관심의 연
장선상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연하면, 이들은 기초자료의 수집, 취약성 평가, 중점분야 선정, 세부 
과제 마련에까지 그 내용 작성 및 취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을 총괄
하였다. 
  정리하면, 이러한 두 지역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적응 업무에 관한 의지∙
관심∙역량이, 강화군과 서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자체 수립하는 데 일
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비정부 집단
  본 연구에서 비정부 집단은 컨설팅업체와 연구원/학계, 그리고 시민단
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는, 비정부 집단의 영향요인을 컨설팅업
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종합하였다. 
  다만,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향요인을 아우르
는 비정부 집단에 관한 영향요인은, 공통 영향요인 산출이 불가능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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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다. 그리고, 계획 참여 여부에 따라 비정부 집단 내 각 계획 참여 
주체들의 영향요인을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이 작업 역시 유의미한 공통 
영향요인 도출이 어려워 배제하였다. 
  비정부 집단에 포함된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들 역시 정부 
집단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단체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영향요인들
이 조금씩 달랐다.
① 컨설팅업체
  먼저, 컨설팅업체 업무 담당자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향요인은, ‘지자체장 의지’ 와 ‘시민의견 
수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두 영향요인 중에서, 지자체장의 의지는 앞서 정부 집단에서도 강
조된 영향요인이었지만, 시민의견 수렴은 컨설팅업체 차원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특징적인 영향요인이었다.
  해당 담당자는 연수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할 때,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했다고 
답하였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는 적응계획의 수립 유무뿐만 아니라, 계
획 내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연하면, 적응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들을 확정하는 과정에
서, 적응에 관한 모든 부서들의 기존 사업들을 취합하고 그에 관한 의견
들을 수렴해야 했었는데, 연수구청장 차원에서 적응대책 보고회나 워크샵
에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 주어 그나마 이 과정이 수월했다. 
  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연수구는 나머지 3곳에 비해 공
무원들의 의견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영이 중점 
분야 선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자체장의 이러한 의지는 
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에 영향을 미쳐, 계획 내용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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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견 수렴은, 컨설팅업체 담당자가 선정한 특징적인 영향요인이었
다. 
  부연하면, 컨설팅업체에서 수행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는,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와 더불어 지역의 적응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실
제 사업들을 추리는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 내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 역시, 계획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연구원/학계
  연구원 및 학계에서도 기관별 특성 및 계획 참여 여부에 따라 영향요인
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되는 영향요인으로 묶어 중분류해 보았다. 
  연구원 및 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향요인을 종합해 보면, ‘예
산’, ‘담당 공무원 관심∙의지∙역량’, ‘지자체장 의지’ 로 나타났다.
  예산의 경우, 면접을 진행한 4곳의 기관 모두에서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계획 수립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원 및 학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의 계획 수립에서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곧 계획 수립 
유무와 직결된다고 답하였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늘리고 기타 
주민 대상 공청회·정책간담회 등을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지역에 
관계된 더 많은 사람들의 계획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결국, 예산은 계
획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 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실정을 충실하게 반영
하는 계획이 만들어지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당 공무원 관심∙의지∙역량’, ‘지자체장 의지’ 은, 연구 대상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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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원(G) 및 학계(I) 관련자에게서 특
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연수구의 적응대책 수립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연수구청장의 계
획 수립 의지와 담당 과장 및 실무 직원의 관심이 연수구의 적응대책 수
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③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다른 비정부 집단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민단체가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요인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그래도 공통되는 영향요인 위주로 묶어 중분류를 거
친 후, 영향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단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과 ‘지역사회 의견개진’ 
이었다.
  두 시민단체 모두,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담당 
공무원의 의지·관심·역량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연하면, 지역에서 기후변화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여하가 계획 수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계획 내용의 질적인 향상도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
다.
  ‘지역사회 의견개진’ 은 지역의 적응대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시민단체(K)에서 강조한 영향요인이었다. K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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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 요약
  앞서 살펴 본 정부 집단 및 비정부 집단의 영향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 분석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은, 요인 분류 기준에 수록된 연구 대상지별 특
성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지별 특성은, ‘자체수립 여부’, ‘시범 
기초지자체 여부’, ‘섬 지형 여부’ 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지별 특성에 근거한 추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심층 면접 과정에서 각 대상자들에게 자체수립 요인, 시범 기초지자
체 선정 요인에 관해 따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역시 연구 대상지
별 영향요인 선정에 반영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수립 여부
  자체수립한 강화군과 서구의 영향요인들과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자체
수립 요인에 관한 답변 내용들을 종합하여,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계획의 자체수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수립하도
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예산’, ‘취약성 평가 신뢰도’, ‘지자체장 관
심·의지’,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초지자체가 자체수립하게 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예산’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수립한 서구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자체수립
한 측면이 있었다. 
  “일단은 계획이 의무화가 됐으니까 수립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구요. 공무원 
20) [표 7]에서의 정책이행자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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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수립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힘들
어요 그거. 그니까 어느 공무원이 우리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니까 여건
이 이게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립했을 가
능성이 가장 커요. (비정부 - F)”
  ‘취약성 평가 신뢰도’ 역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영향요인으로 선정됐다. 
  자체수립한 강화군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강화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 용역 기관에서 작성하는 지역 특성 자료들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 또한 자체수립한 서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동 단위 기초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성되는 전문 용역 기관의 취약성 평가 결과에 대해 신
뢰도가 낮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화군과 서구는 지역의 특성을 좀 더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지자체장의 관심·의지 및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도 기초지자체가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이었다. 특히, 강화군과 서구의 
담당 공무원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전부터 있었고, 수립 과정에
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자료들을 학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체수립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2) 시범 기초지자체 여부
  시범 기초지자체 여부에 따라,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과정상 영향요인들을 분류해 보았을 때, ‘담당공무원 의지·역
량’, ‘지자체장 관심’, ‘대외 이미지 고려’ 가 특징적인 영향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시범 기초지자체인 연수구가 나머지 비시범 기초지자체인 3곳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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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가장 두드러졌던 영향요인은 ‘지자체장의 관심’ 이었다. 연수구청장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이, 연수구가 
시범 기초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 이거는. 시범 기초지자체 선정은, 손들라고 해서 뽑힌 거예요. (…) 그
래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비정부 - I)”
  또한 ‘대외 이미지 고려’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 관심’ 과 맞물려 연수
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연
수구는, 연수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수
구가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응 전략을 모색하면서, 연
수구의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민선 구청장님이시잖아요.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남기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가장 크고. (비
정부 - H)”
  그리고 연수구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심과 더불어 적응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장과 담당 직원의 의지 및 역량도 상당했다. 아무래도 시범 기초
지자체이다 보니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많지 않고, 기초 수준에서 처음 
맡게 된 업무이다 보니 전문성을 요할 때도 많았다. 따라서, 연수구가 시
범 기초지자체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담당공무원 의지·역량’ 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3) 섬 지형 여부
  연구자는 연구 대상지를 섬과 육지로 구분하여, 지형에 따른 영향요인
들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자가 지형별로 연구 대상지를 구분하여 영향요
인을 살펴보려 했던 이유는, 섬 지형인 강화군·중구가 육지 지형인 서구·
- 105 -
연수구에 비해, 계획 과정상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들을 분류해 본 결과, 섬 지형의 기초지자체들이 특별히 육지 지
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해 특징적인 영향요인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
라서, 중분류를 거쳐 영향요인을 종합하는 과정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파생된 원인은 결국, 연구 대상지들 간에 지형학적인 차
이가 별로 크지 않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연하면, 육지 지형으로 분류된 서구나 연수구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육지가 아니라 바다와 인접한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섬을 포함한 강화군·중구와 자연환경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영향요인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기 지형 분류가 의미를 가지려면, 연구 대상지 선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가령, 연구 대상지로 섬 지형으로만 구성된 기초지자체를 우선 선
정하고 대조군으로 아예 내륙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를 선택한다면, 영향요
인을 분석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4)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 요약
  앞서 살펴 본 연구 대상지별 특성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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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할 때, 그 과정상 특징적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색하는 과정
을 담고 있다. 부연하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적응의 필요
성을 살펴보고, 요인 분석틀 및 요인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의 적응계획 수립에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향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원문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인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지 4곳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내용 분석은, 공통 
목차인 계획 수립 절차, 인식 조사, 중점 분야 선정, 상위계획 검토의 순
서로 이루어졌다. 
  우선, 4곳 모두 계획 수립 절차는 ‘준비 – 수립 – 이행 및 평가’ 로 이
루어져 있었다. 다만, 용역수립한 연수구나 중구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
하거나 계획 참여자들의 참여 단계를 명시하는 등 계획 수립 절차를 자세
하게 서술하였지만, 자체수립한 강화구나 서구는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3줄 정도를 서술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인
식 조사 결과의 경우, 4곳 모두 기후변화 체감도에 비해 그 관심도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기
후변화 체감도 및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점 분야 선정의 경
우에는, 4곳 지자체 모두 인식 조사 및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충실히 반
영하여 적응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자체수립한 
강화군의 경우 인식 조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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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분야별 적응대책에 포함시키는 등 인식 조사 결과가 적응 우선순위 
분야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위계획 검토 부문
에서는, 4곳 모두 전반적으로 국가대책에서는 비전 및 목표를, 광역대책
에서는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상위계획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만, 중구의 경우 상위계획의 간략한 내용 소개만 있을 뿐, 그것을 어떻
게 활용했고 연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원문 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자체수립 여부에 따라 계획 내용의 질적 차이는 일부 항목에
서 존재하였고, 해당 지역의 계획 내용마다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인 비
교는 불가능하였다.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은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8개 영역(조직 구
성, 의사소통, 교육∙홍보, 예산, 업무 전문성, 업무 협력, 리더십, 상위계획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직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기후변
화적응만을 위한 전담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인
접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기존에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던 1~2명
이 적응 업무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 교체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의사소통의 경우, 우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적응 업무가 가
시적인 성과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진행되는 적응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활발
했으나, 계획의 환류 및 평가 단계에서는 업무 전문성을 이유로 의견 개
진을 못하고 있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은 설문 조사와 같은 간접 
참여의 형태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고, 시민단체는 선정의 어려움 때문
에 그 참여가 거의 없었다. 특히, 자체수립한 서구와 강화군의 경우, 자문
료 및 공청회·간담회 주최 비용 등을 이유로 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계획 수립 
과정 참여자들의 계획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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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 및 비정부 집단 모두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홍보의 경우, 강화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의 담당자들은 모두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실
무자 교육 내용이 계획 수립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 지식이 아니라, 성과 
사례집 위주의 발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4곳 모두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제
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적응만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응 측면에서 적응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적응계획 수립 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취약성 
평가를 위한 동 단위 기초 자료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의 경우, 4곳의 기초지자체 모두 적응만을 위한 예산이 기존에 마
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범 기초지자체인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에 대한 광역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예산 지
원이 없었다. 특히, 서구의 경우 구 차원에서 적응 계획 수립 예산이 통
과되지 못하였다.
  업무 전문성의 경우, 자체수립한 서구와 강화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스
스로 계획 내용을 작성하고 총괄했다는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반면, 용역수립한 연수구와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기후변화적
응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자체수립한 지역에 비해 낮았다.
  업무 협력의 경우, 자체수립한 지역과 용역수립한 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적응계획 수립 시 자체수립한 강화군과 서구의 경우, 동일
기관 내 타 부서와의 협업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와의 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계획 수립에 관해서 인천광역시나 중앙 정부와의 
협업도 없었다. 반면 용역수립한 연수구와 중구의 경우, 계획 수립 과정
에서 전문가나 시민단체와의 협업은 존재하였지만, 인천광역시나 중앙 정
부와의 협업은 없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 타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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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이는 부서의 성과와 관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응에 관한 협업 구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가-광역-기초의 위계 구
조에 따라 하향식 업무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불어, 기초지자체
는 반드시 광역지자체를 거쳐 중앙 정부와 소통을 해야 하는 협업 구조였
다.
  리더십의 경우, 다른 3곳에 비해 연수구가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기초지
자체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구 적응계획 보고회 
등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모두 부르는 등 기초지자체장의 적응계획 수
립에 대한 의지가 유독 높았다. 
  상위계획 연계의 경우, 4곳 모두 상위계획과 각자 지역의 적응계획을 
연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그 연관성 검토가 상위계획의 내용상 연
계에 머무르고 있어, 적응 세부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오프라인 연계 활
동 모색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초지자체의 적응 여건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는 조직 구성, 업무 협력, 예산, 자료 확보 측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분석은, 계획 참여자 
및 연구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계획 참여자별 영향요인은, 지역의 적응계획 참여자를 정부 및 비
정부 집단으로 나눈 다음 분석되었다.  
  정부 집단으로 대별되는 정책이행자 영향요인으로는 ‘지자체장 의지∙관
심’ 및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이 있다. 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수립
에서 이 두 영향요인들은 계획 수립 유무 및 계획 내용의 질적 향상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비정부 집단의 영향요인은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민단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컨설팅업체 영향요인은 ‘지자체장 의지’ 와 ‘시민의견 수
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설팅업체는 시민의 역할에 주목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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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과정상에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의견 참여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원/학계 영향요인은 ‘예산’, 
‘담당 공무원 관심∙의지∙역량’, ‘지자체장 의지’ 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예
산의 경우, 4곳의 연구 기관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한 영향요인이었
다. 이들은 지역 단위의 계획 수립에서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관
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곧 계획 수립 유무와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
였다. 시민단체 영향요인은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과 ‘지역사회 의
견개진’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의 의견개진은 지역의 적응대책 수
립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또한 참여 의사도 통보받지 못한 시민단체에서 
강조한 영향요인이었다. 이 시민단체 담당자는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후속 적응대책들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연구 대상지별 영향요인은, 자체수립/시범 기초지자체/섬 지형 여부에 
따라 분석되었다.
  자체수립 영향요인은, ‘예산’, ‘취약성 평가 신뢰도’, ‘지자체장 관심·의
지’,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의 경우,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자체수립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취약성 평가 신뢰도 역시 기초지자체가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자체수립한 강화군과 
서구에서, 동 단위 기초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성된 취약성 평가 결
과에 대해 신뢰도가 낮았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의지·관심·역량도 자체
수립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 자체수립한 강화군과 서구의 담당 공무원들
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전부터 있었고, 계획 수립을 위한 개인적인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범 기초지자체 영향요인으로는, ‘지자체장 관심’, ‘대외 이미지 고려’, 
‘담당공무원 의지·역량’ 이 도출되었다. 시범 기초지자체로서 연수구의 적
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영향요인은 지자체장의 관심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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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외 이미지 고려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 관심과 맞물려서 계획 
과정에서 연수구 실정에 맞는 적응 전략을 모색할 때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담당 직원의 의지 및 역량도 상당했
다. 아무래도 시범 기초지자체이다 보니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많지 않
고, 기초 수준에서 처음 맡게 된 업무이다 보니 업무 숙지 및 전문성 획
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섬 지형 영향요인은 그 선정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지형에 따라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니, 섬 지형의 기초
지자체들이 특별히 육지 지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해 특징적인 영향요인
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육지 지형으로 분류된 서구·연수구가 완전
한 육지가 아니라, 바다와 인접한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계획 참여자 및 연구 대상지 특성에 따라 일부 특징적인 영
향요인들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컨설팅업체, 연구원/학계, 시
민단체를 포함하는 비정부 집단 영향요인은 공통되는 요인들을 추려낼 수 
없어, 정부 집단 영향요인처럼 종합할 수 없었다. 또한 지형의 특성을 고
려한 섬 지형 영향요인 도출 역시, 초기 연구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2. 연구 의의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이번 연구는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통계적인 방식이 아닌 심층 면접 방
식으로, 기초지자체 수준의 적응계획 수립 과정을 질적으로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소수의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여건 및 
적응계획 수립 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일반화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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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돕고 더 나
아가 지역적 적응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지역 간 기후변화 적응계획 내용의 질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응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교
육을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 부연하면, 담당 공무원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적응 업무 교육은 성과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으
므로,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궁금증 및 수립 단계별 애로사항들을 해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교육 내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 
대상의 적응 업무 교육은, 공무원들의 적응 업무에 관한 역량을 증진시키
고 더불어 업무 자신감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간 공무원들은 순환 업무의 특성 상 
기후변화적응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실무자들 간에 적응 업무에 관한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
련해 나간다면 업무에 관한 전문성도 차츰 확보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인식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시민 의견 수렴
은, 시민들이 적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온전하게 계획에 반영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시민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
겠지만, 직접 참여를 위한 당사자들은 초기에는 희망자에 한해 선정하는 
등 이러한 시범 사업을 거쳐, 점차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
성이 있다.
  넷째,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협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적응 업무에 
관한 협조를 중앙 정부에 요청할 때 광역지자체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
이므로, 업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기초-중앙 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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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통 창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초지
자체 수준의 적응 업무 추진 시 어려운 점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기 위해서라도 광역지자체를 건너뛴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상위계획을 검토할 때, 내용상 연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연계 활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초지자체 적응
계획과 광역-국가 단위의 적응계획 연계는 내용상 비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 검토가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계
획 간 연계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적응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때 광역 및 국가와 오프라인 상 연계 활동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역 및 국가와의 부족했던 협업들도 차츰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약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응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 기초 자료들에 관한 인벤토리를 구축해
야 한다. 현재로서는 취약성 평가에 사용되는 세부지표들을 동 단위로까
지 확대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 연구 기
관 등에서 취약성 평가에 활용되는 지역의 기후노출·적응능력·취약성에 
관한 동 단위 기초 자료들을 통계로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인
벤토리 구축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기초 자료 이외에도, 실제 동 단
위별로 각 마을에 오래 거주하였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후에 관
한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여 정성적 기초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 대상의 적응 교육을 확
대해야 한다. 이들은 적응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니
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 또한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 관련 사업들, 사업 기대효과 등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예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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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변화적응 풍
토 마련을 위해 계획 과정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기울인다
면, 적응 정책의 효과성은 증진되고 더 나아가 지역적 적응의 정착은 앞
당겨질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제안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4곳의 기초지자체 사례를 가지
고 전체 기초지자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많은 연구 대상
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시간 및 공간상의 제약으로 4곳으로 한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미 적응계획이 수립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대상지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둘째, 질적인 방식으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통계로 대별
되는 양적인 방식에 비해 그 엄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이면에 숨겨진 영향요인이나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추가 영향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례 연구 특성상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의로 선정한 요인 
분석틀 및 요인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영향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로 인해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토대로 질적으로 결과 분석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도출된 영향요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이나, 영향요인들 간 
중요도 분석 등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단, 면접 대상자가 유독 강조하였
거나, 반복적으로 말했던 영향요인들을 추려 특징적인 영향요인으로 선정
하였으나 양적으로 분석된 결과보다는 그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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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계획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가미되었
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이해당사자를 언급한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었
기 때문에, 연구자는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 참여자를 토대로 적응을 둘러
싼 계획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가 계획 참여자 명단에
서 누락되었고, 연구 여건 상 광역지자체와 중앙 정부도 계획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정부 집단 및 비정부 집단에 관한 영향요인을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와 이어질 수 있는 추후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안
될 수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기 때문
에, 적응계획 수립 이후의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서,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를 다룬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4개의 기초지자체에 한정한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계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관련된 정책결정요인들을 양
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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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심층 면접지 수록)
○ 정부 집단 심층 면접지 : 강화군, 서구, 연수구, 중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신
학수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답변들로 연구 결과는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답변길이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경험에 근거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외부 유출 없이 순수하게 연
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전담부서 및 인력은 마련되어 있나요?
• 업무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변화관련 세부 업무)
의사
소통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다른 현안 환
경 정책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환류 및 평가 시스
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었나요?
교육/
홍보
• 담당 공무원으로서, 기후변화적응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
나요?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
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나요?
•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적응 관련 역량을 함양할 만한 정보
나 자료가 충분한가요?
예산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나요?
업무
전문성
• 본인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
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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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업무에 얼마나 종사하셨나요?
•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업무에 대해, 본인은 
업무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계획 수립 시에, 애로사항은 무엇인
가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이, 여타 다른 
환경 정책 및 계획 수립 과정과 다른 점이 있나요?
업무
협력
• 외부 전문가 집단(컨설팅 업체, 학계 및 연구소)과의 적응 
관련 업무 협력은 진행되고 있나요?
• 시민 단체와의 적응 관련 업무 협력은 진행되고 있나요?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동일기관 내 타 부처와의 협업
은 진행 중인가요?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의 
협업은 진행 중인가요?












• 담당 공무원인 본인이 생각할 때, 상위계획(제 1·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과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외
•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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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신
학수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답변들로 연구 결과는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답변길이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경험에 근거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외부 유출 없이 순수하게 연
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영역 세부 질문
• 본인은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로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 본인이 속한 컨설팅 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다른 기후변
화 의제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 본인이 속한 컨설팅 기관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 용역 및 자문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본인이 속한 컨설팅 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나요? 
• 인천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기초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체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 본인이 참여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서, 지역 특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시나요? 
• 본인이 참여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서, 진행하는 도중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이 다른 환경계획 
수립 과정과 다른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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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할 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그 상
위계획인 ‘제 1·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본인이 속한 컨설팅 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용역을 진행할 때,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및 관련 시민단체 /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었나
요?
• 본인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
였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업이 정책이행자(기초지자
체 및 중앙정부/광역지자체) 간에 존재하였나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된 
영향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시범 기초지자체로 지정될 수 있었던 
영향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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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new climate system (Post-2020) to be applied after the 
Kyoto Protocol (Pre-2020),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not an 
alternative to mitigation, but an essential strate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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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ve set up national 
adaptation plan in 2010. And every local governments of the 
metropolitan scale have published their adaptation plans by the end 
of 2012. Also on the basis of 2015, 168 of the 226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completed their adaptation plans. 
  Climate change adaptation, unlike mitigation, is a concept applied 
to system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the 
spatial extent is local. In addition, as the costs and benefits of 
climate change impacts belong to the region,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are primarily important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is study,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ning 
that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have to mandatorily establish 
from 2015 is the first step of adaptation measures in their regions. 
Also examining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planning process, 
interest and competence about climate change adaptation which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have are investigated. 
Furthermo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of practical assistance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the region have been drawn up.
  Four sites(Ganghwa-gun, Seo-gu, Yeonsu-gu, Jung–gu) are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s and research methodology is a case 
study. The research data a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depth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consulting group, researcher/professor 
- 131 -
group, civil organization group).
  The research results can be divided into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analysis of adaptation 
conditions which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face with, and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First, the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 i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s. In order to compare 
the plans, the common table of contents(planning process, 
investigation of awareness, selection of key element, review of 
upper plans) extracted from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 of the four research sites is us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tent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uniformly 
because there are the pros and cons in each plan. But, there are 
some qualitative differences in plan contents depending on the 
self-establishment.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adaptation 
conditions(organizational structure, communication, education·publicity, 
budget, professionalism, business cooperation, leadership, and link 
to upper plans) which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face with 
are analyzed. As a result, although the adaptation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are different in each region, local 
governments of basic scale have difficult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business cooperation, budget and regional 
climate Statistics collection.
  The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in each participant(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ning i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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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of the government group are ‘willingness and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head’ and ‘willingness, interest and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the non-government group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consulting group, ‘willingnes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Feedback from citizens’ ar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In the 
case of researcher/professor group, ‘budget’, ‘interest’, ‘willingness, 
interest and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willingness and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head’ are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n civil organization group, ‘willingness, interest 
and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community 
comments’ ar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The influence factors of each research site are analyzed 
according to self-establishment/pilot region/island topography. Firs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self-establishment are ‘budget’, 
‘vulnerability assessment reliability’, ‘willingness and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head’, ‘willingness, interest and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pilot 
region are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head’, ‘consideration of 
external images’ and ‘willingness and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island 
topography are excluded becaus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aren’t yielded.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topography shows that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island 
topography doesn’t have characteristic influential factors especially 
compar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and terrain.
  In sum, it can be seen that some characteristic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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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re deriv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 site. However, non-governmental 
groups including consulting group, researcher/professor group and civil 
organization group, can’t extract common factors unlike a major 
influencer of government groups.
  To help establish the adaptation plan at the local governments 
level and further expand the regional adaptatio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the 
adaptation pla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e existing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practice-oriented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in the adaptation department. 
Second, there should b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amo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s. 
Third, there should be communication channels for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daptation 
plans in the region. Fourth, if necessary, a collaborative structure 
that enables direct communic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reated. Fifth, when reviewing the 
upper plans at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link of plan contents but also the offline 
link activities. Sixth,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 the adaptation plan reflecting 
local conditions, an inventory including the basic climate data at 
the level of ‘dong’ should be constructed. Seventh, adaptation 
education for budget officials and senior civil official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s can be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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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 into account in the budge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olicy implic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if the 
participants in the planning process make a commitment to do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vities in their region, the 
effectiveness of adaptation policy will be enhanced and the 
settlement of regional adaptation will be acce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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